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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성 인식이 행정부와 국회 신뢰에 미치는 영향 
: 대국민 소통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김동욱･장근호･조민효･이숙종
1) 

본 연구는 먼저 한국 사회의 공정성 인식이 정부 신뢰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일차적으로 

분석하였다. 공정성 인식은 교육 및 취업 기회, 납세, 복지혜택, 법 집행 그리고 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 공정성 인식을 활용하여 공정성의 다차원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증대

하는 대국민 소통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행정부와 국회가 소통하고 있다는 국민의 인식이 공정

성 인식과 이들 기관에 관한 신뢰 사이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정

부 신뢰는 삼권분립의 특성상 주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행정부에 관한 신뢰와 민의를 법과 

정책에 반영하는 대의기관인 국회에 관한 신뢰로 구분하였으며, 조절 변수인 소통변수도 국민

이 바라보는 해당 기관의 대국민 소통변수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중회귀분석에서 교육 기회와 연령, 지역은 행정부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국회 신

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취업 기회, 학력은 국회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으나, 행정부 신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소통변수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상호

작용항을 추가한 위계적 조절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행정부에 관한 소통 상호작용항

은 공정성 인식과 행정부 신뢰 간 유의한 조절 효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국회에 관한 소통 상호

작용항은 국회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강화 효과를 보였다. 이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기능

적으로 행정부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소통이 더 요구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

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첫째, 국민은 사회 전반의 공정성 인식에 관한 책임이 행정부와 국회 

신뢰에 서로 다르다고 인식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 신뢰를 표출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둘

째, 정부 신뢰를 재고하는 데 있어 대국민 소통이 중요하며, 이를 보다 전문적인 차원에서 관리

해야 한다. 셋째, 국회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국회의원의 지역구 소통을 넘어서 보다 광

범위한 차원에서의 대국민 소통 창구를 마련해 민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주제어: 사회 공정성, 정부 신뢰, 소통 인식, 조절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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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민주주의가 발전한 사회에서는 정의와 공정성이 구현되는 사회에 관한 국민의 

기대가 높기 마련이다. 이러한 공정 사회의 구현에는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국민 개개인이 규칙을 잘 지키고 더불어 사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 동시에, 국민 

복리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의 역할도 사회의 공정성 구

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 중이다. 한국 사회는 자신의 노력과 실력에 따라 보상의 차이가 달라지는 실

력주의를 공정성의 잣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가져온 성

과에 비해 예외적인 특혜를 받을 때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더불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지키는 데에는 특정 조직이나 집단의 규율임과 

동시에 이러한 규율을 담보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실제 한국경제 언론사에서 자체 실시한 공정성 인식 여론조사1)에서는 설문 응답

자 중 60.3%가 사회･경제적 기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 으며, 69.7%는 기득권층

이 본인의 자녀에게 기회를 몰아줘 불평등하다고 바라보았다(한국경제, 2020년 10

월 4일 자). 이와 더불어 소득 평등에 관한 국제 데이터 세계가치관 조사(2017- 

2020)에 따르면 한국은 평균 6.66으로 설문에 참여한 86개국 중 64위로 나타나 부

정적인 경향을 보 다.2) 그리고 불평등한 사회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대

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OECD 37개국 중 4번째(16.7%)로 매우 높게 나타

났다(OECD, 2021).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서비스와 정책 배분이 정상적으로 작동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으며, 부의 편중이 가속화되어 사회 내의 불만

이 가중됨에 따라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사회 공정성은 정부의 국정운 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 정부가 특정 

집단에 자원을 불공정하게 분배한다면 혜택을 받지 못한 집단 혹은 개인은 상대와

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박탈감과 불만 그리고 원한 등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

다. 또한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음에 따라 집단 간의 불화와 

사회갈등은 지속해서 커지며 결국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져 정부 신뢰 하락을 

1) 해당 조사는 2020년 9월 23일~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하
다(한국경제, 2020.10.04.).

2) 이 조사에서는 설문 방식을 낮은 단계에서 소득이 좀 더 평등하다고 설문하 으며, 높아
질수록 소득이 불평등함을 인식하는 10점 척도를 활용했다. 또한 소득 불평등에 관하여 
한국과 유사한 위치한 국가로는 말레이시아(6.46), 리비아(6.73), 이집트(6.74), 인도네시아
(6.82) 등이 있다(World Values Survey, www.worldvaluessurve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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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행정학에서는 공정성이 정부 신뢰 제고에 있어 중요한 요

인임을 강조하고 있다(손호중･채원호, 2005; 박종민･배정현, 2011; 신상준･이숙종, 

2016). 

이와 더불어 정부는 국민에게 공정한 국정운 을 지향하며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대국민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지난 정권의 

국민청원을 들 수 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사회 여러 문제에 관한 국민의 소

리를 듣고자 온라인 플랫폼인 청와대 국민청원을 개설하 다. 이처럼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이유는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

으로도 여러 이슈에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함과 동시에 설득 및 조정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수인, 

2013: 201). 

기존 연구는 공정성과 정부 신뢰 간 향 관계 규명을 시도하 으나(Butler, 

1991; 이종수, 2011; 손호중･채원호, 2005; 윤건･서정욱, 2016), 양자 간 관계에서 

소통의 중요성에 관해 미처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진다. 본 연구는 정부의 대

국민 소통이 정부의 국정운 에 있어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 오해와 갈등을 줄여주

며 정부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여 정부 신뢰 제고에 중요한 요임임을 가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노력과 정부 신뢰 

사이에서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정부의 대국민 소통 노력이 중요한 

조절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기존 연구와 달리 정부를 

행정부와 국회로 나누어 바라본다. 한국의 경우 국회 신뢰가 행정부 신뢰에 비해 

매우 낮은 경향을 보인다(World Values Survey). 또한 행정부를 대표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회 청원에서의 국민 참여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므로 정부 구성에 따

라 대국민 소통 인식과 신뢰가 달라질 수 있기에 이를 구분하여 바라볼 필요가 있

다(최상미, 2021).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먼저, 

이론적 논의에서는 행정부 신뢰와 국회 신뢰 구분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시도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공정성 인식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기존 행정학에서 바라본 정

부 신뢰와의 향 관계를 살펴보며, 두 변수 사이에서 소통 인식이 어떠한 조절 효

과를 보일 수 있는지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본 연구의 분석은 세부적인 공정성 인

식과 소통 인식이 행정부 신뢰와 국회 신뢰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다중회귀분

석을 시도하여 정부별 신뢰 향 관계를 비교한다. 그리고 소통이 사회 전반의 공

정성 인식과 정부별 신뢰 간 관계에 어떠한 조절 효과를 가지는지 위계적 조절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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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해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와 더불어 

연구의 한계를 서술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정부 신뢰에 관한 논의

신뢰란 신뢰자와 피신뢰자 사이에 모종의 계약을 전제로 상호 간 향을 주고받

는 관계를 형성하며, 여기에는 잠재적인 위험이 수반된다(Lewis & Weigert, 1985; 

Kee & Knox, 1970). 다시 말해 상대방에게 수탁을 통해 무언가를 잃을 수도 있으

나, 상대방이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근간으로 이를 감수하려는 의지를 

뜻한다(Mayer, Davis & Schoorman, 1995: 712). 정부 신뢰 역시 시민이 정부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성을 수용하려는 태도로 정의된다(이현국･김윤호, 

2014: 3). 자세하게는 시민의 규범적 기대에 있어 정부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관한 신념인 윤리적 측면과(Miller, 1974) 정부의 역할성과 능력3)에 관한 국민의 기

대에 부응하여 정부가 제대로 운 되고 있는지 기능적 측면에 기초한 국민의 감정

적･평가적 정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Barber, 1983; 박정훈･신정희, 2010). 

정부 신뢰를 연구하는 다수의 학자는 정부의 구성에 관하여 관심을 가진다. 왜냐

하면 정부 신뢰는 국정운 에 있어 국민의 긍정 또는 부정의 반응 정향과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따라 올바르게 운 되고 있는가에 기초한 평가이기 때문에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부 구성에 관한 이해에 따라 그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이다(김병규･이

곤수, 2013: 542). Easton(1975)은 정부를 구체적 지지(specific support)와 포괄적 

지지(diffuse support)로 구분하 다. 구체적 지지는 정부의 산출물과 선출직 관료에 

관한 신뢰로 바라볼 수 있으며, 포괄적 지지는 통치 체제와 정부 기능에 관한 규범적 

기대로 여기에는 정부 기관 및 업무의 능력 및 반응성 등에 관한 평가로 볼 수 있다

(Miller, 1974; Citrin, 1974; 박종민･배정현, 2011; 이숙종･유희정, 2015: 56). 

기존 정부 신뢰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과 방향성에 따라 서로 다른 정부 범위와 

구성에 초점을 둔다4). 현 정부 당국에 관한 신뢰의 측면을 바라본 연구에서는 협의

3) Baber(1983)는 정부의 일반적이며 공공적 특성과 더불어 특정적이며 개인적인 특성으로 
정부의 역할을 구분하 다. 정부 역할수행에 있어 전자는 정부의 공적 역할수행이 국민 
사이에 공유된 정부의 ‘보편적 역할’로 정의하 으며, 후자는 정부의 개인적 역할수행이 
사적 혹은 특정 집단 사이에 공유되는 정부의 ‘특정 역할’로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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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원으로 행정부 신뢰와 대통령 신뢰를 좀 더 세분화하여 바라본 연구도 존재한

다(김병규･이곤수, 2013; 전대성･권일웅･정광호, 2013). 제도 혹은 기관에 관한 신

뢰의 측면에서 바라본 연구에서는 의회, 정당, 사법부, 공무원, 경찰, 군대 그리고 

정부 체제에 관한 인식을 통해 정부 신뢰를 규명하고자 시도한 연구(박희봉, 2018), 

정부 기관인 입법부･행정부･사법부를 중심으로 한 연구(박희봉･이희창･조연상, 

2003), 협의적 차원에서 행정부만을 고려한 연구(전대성･권일웅･정광호, 2013; 최

예나, 2018; 김태형･김한빛･문명재, 2019)도 존재한다. 하지만 다수의 연구에서는 

정부를 구분하지 않는 연구도 존재하며(전 환･목진휴･김병준, 2016; 표경규･전정

원･나태준, 2021), 더 세부적인 정부 측면을 고려한 연구도 존재한다(김현구･이승

종･최도림, 2009, 문 세, 2019). 

본 연구에서는 정부 구성 논의를 토대로 정부를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또한 포

함하여 바라본다. 그 이유로는 실제 행정부와 국회 간의 신뢰가 확연한 차이를 보

이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정부 신뢰는 전반적으로 저조한 경향을 보이는데, 그

중 행정부 신뢰와 국회 신뢰가 매우 다른 양상을 가진다. 행정부 신뢰는 외환위기 

당시 대폭 감소하지만(1999년~2004년 28.9%), 전반적으로 국회 신뢰보다 높은 경

향을 보인다(1995년~1998년, 43.8%, 2005년~2009년, 45.6%, 2010년~2014년, 

49.5%, 2017년~2020년, 51.3%). 이와 대비하여 국회 신뢰는 민주화 이후 점차 감

소하는 양상을 보인다.5) 외환위기 시기(1999년~2004년)에는 행정부 신뢰와 마찬가

지로 10.2%로 급감하 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도 행정부와 대비되게 지속해서 낮은 

경향을 보인다(2005년~2009년 26.2%, 2010년~2014년 25.5%, 2017년~2020년 

20.7%).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부에 관한 신뢰가 저조한 이유는 다양한 요인 중 민주

4) 한편, 정부 구성에 관한 논의는 정부 신뢰가 현 정권 당국에 관한 신뢰인지 아니면 전반
적인 체제에 관한 신뢰인지에 관해 논란이 되었다. Citrin(1974)은 정부에 관한 국민의 신
뢰를 현 정부 당국의 대통령 이미지와 지지가 정부 신뢰에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강조하

으나(Muller & Jukam, 1977), Miller(1974)는 정부 신뢰란 정부 체제에 관한 지지로 정
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정부 신뢰에 중요 기반이 됨을 주장하 다(전대성･권일웅･정광
호, 2013). 즉, 전자의 경우 국민 개인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신뢰할 수 있지만 현 당국
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기에 신뢰를 구분할 필요를 주장하 다. 후자의 경우 현 정권 당
국을 정부 신뢰로 바라볼 때 정치 지도자와 집권 정권의 정책에 관한 선호와 단기적인 성
과만을 고려하는 성과주의적인 측면을 강조할 수 있는 편향성을 가지는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 다. 

5) 국회 신뢰는 권위주의 정권 당시 국회 신뢰가 66.8%로 상당히 높았다(1981년~1984년). 
해당 이유로는 당시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로서의 입법 기관인 국
회에 신뢰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조진만･임성학, 2008: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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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이후 국민의 다양한 가치관 형성에 따라 다방면에서의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아

지고 있음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정부의 성과가 정부 신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다(금현섭･백승주, 2010; 박순애, 2006). 즉, 민간 차원에 대비하여 정부 

차원의 능력이 떨어질 때 신뢰 하락을 불러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또한 민주주의 

제도 미숙에 따라 구조적 불안정으로 정부 신뢰가 하락할 수 있으며(이숙종, 2006), 

윤리적 차원에서 도덕적･윤리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때 신뢰 하락

이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 다(손호중･채원호, 2005; 박순애, 2006; 서정욱, 

2018: 534). 다시 말해 한국에서는 국민의 민주적 가치와 정부에 대한 지식이 높아

져 정부의 운 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고 있지만, 정부의 제도나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의 기대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함에 따른 괴리가 형성되어 신뢰가 하락하는 경

향을 보인다. 

더욱이 저조한 국회 신뢰는 민주화 이후 국회의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즉, 국회는 대의민주주의하에서 국민의 의사를 

반 하여 입법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국민 개인 또는 집단의 다양한 이해관계

를 대변하여 정치적 경쟁과 협상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타협의 장이 된다. 하지

만 정당마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고수하고자 하는 비효율적이며, 비민주적인 정쟁이 

극단적으로 지속될수록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국회에 관한 불신이 가질 수밖에 없

다(조진만･임성학, 2008; 유성진, 2009; 이곤수･정한울, 2013). 국회 신뢰가 저조하

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관한 정당성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욱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국민의 대의 기능인 입법 활동

과 더불어 행정부 감시와 견제에 있어 국민의 불응이 커지게 되어 국회 본연의 역

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회 내부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온당

히 감시할 수 없게 된다(조진만･임성학, 2008).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부 신뢰란 정부 운 에 있어 성과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에서의 기대를 바탕으로 정부가 올바르게 국정을 이행할 것이라는 믿

음으로서 국민의 감정적이며 평가적 정향으로 정의한다. 다음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정부의 구성 범위를 매우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 정부 신

뢰 경향을 살펴보았듯이, 행정부와 국회 간의 차이가 난다는 결과에 따라 국민이 

정부 신뢰를 판단하는 데에는 각 정부 기관의 서로 다른 기능적·윤리적 특성을 기

초로 하고 있음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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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성에 관한 논의

공정성이란 학자들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며, 학술적으로 정의(justice), 공평

(fairness), 형평성(equity)의 세 가지 맥락으로 분류하며 공통의 의미를 내포해 쓰이

는 경우가 많다(이건, 2015; 김석호, 2018). 국내 연구에서는 공정성(fairness)을 정

의(justice)의 용어로 번역하여 활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도 두 개념 간

의 구분을 두지 않고 ‘justice’의 개념을 활용하여 공정성을 논의한다(신상준･이숙

종, 2016: 4). 행정학과 정책학에서 주로 활용되는 공정성 인식은 정부의 질을 구성

하는 요소로 바라보거나(신상준･이숙종, 2016), 정부 성과 측면 중 정책 과정 요소

(박종민･배정현, 2011), 윤리적 요인(김태형･김한빛･문명재, 2019; 김현구･이승종･
최도림, 2009) 또는 공공가치(최예나, 2018; 박진아, 2018) 등 다양한 범주에서 바

라보고 있다.

공정성의 이념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

학』에서 시작되었으며, 현대에 들어서면서 공정성에 관한 논의는 존 롤스(John 

Rawls, 1971)의 자유주의적 정의론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마

이클 샌델(Michael Sandel) 등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자유주의적 정의론을 비판하며 

공동체주의적 정의론이 제시됨과 더불어 양자의 입장을 절충적 입장인 공공선택론

적 정의론까지 파생되고 있다(이종수, 2011). 

기존 연구에서는 공정성을 이념에 바탕에 두어 인식의 대상을 중심으로 구분하

거나, 범위에 따라 범주를 달리하 다. 먼저, 인식의 대상을 중점에 둔 연구들은 결

과 또는 내용을 중점에 두어 접근하는 ‘분배 공정성(distributive justice)’으로 바라

볼지 아니면 과정 또는 절차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절차 공정성(procedural 

justice)’으로 대별할 수 있다(Deutsch, 1975; Leventhal, 1980; 최낙범･엄석진, 

2013; 박효민･김석호, 2015).6) 또한 Turner(1987)는 자유주의적 정의론과 절차 공

정성을 내포하는 ‘기회’의 공정성, 공동체주의적 정의론과 분배 공정성의 포함한 

‘결과’의 공정성, 공공선택론적 정의론과 맥락을 같이하는 ‘조건’의 공정성으로 구

분하 다. 다음으로 인식의 범위에 따른 구별은 개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바라보

는 ‘미시 공정성(micro justice)’과 사회 전반의 선(goodness)과 질서(order)를 중심

으로 바라본 ‘거시 공정성(macro justice)’으로 구분하 다(Tyler, Boeckmann, 

Smith & Huo, 1997; 이희정, 2018: 12-13). 

6)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 이외에도 상호작용 공정성(interpersonal justice)이나 정보 공
정성(informational justice) 등으로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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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정성에 관한 개념은 상대적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 theory)에서부

터 기인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 상대적 박탈감이란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자신과 같은 계급 또는 사회집단 내 구성원에게 불평등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같은 계급 또는 사회집단에 속하더라도 생활 수준이나 기회에 관한 차이를 

당연시한다면 상대적 박탈감은 형성되지 않는다. 즉, 개인 또는 집단이 인지하는 

평등 수준 혹은 타인과의 비교가 인식을 넘어 상실감을 느낄 때 상대적 박탈감이 

형성될 수 있다(고은강, 2021: 146-148). 특히, 한국 사회는 고도의 성장 이후 급속

한 발전에 따른 부작용으로 빈부격차, 기술격차, 민주주의의 미숙성 등에 관한 문

제가 지속되고 있다. 사회 구성원 간의 격차는 결국 상대적 박탈감을 형성시켜 타

자에 대한 원한과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사회에 분출함에 따라 사회갈등으

로 확산할 수 있다(Martin, 1981; 이건, 2015: 38). 국민은 사회의 불공정 문제를 정

부가 개입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바라보면서 정부의 대처가 소극적이거나, 기대

에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올 때 정부를 불신하고 정책마다 저항을 표출할 수 있다

(고대유, 2022).

더욱이, 한국 사회가 공정한지에 대한 인식은 보상의 기준으로서 능력주의나 경

제적 격차의 용인 정도, 사회집단 간의 관계 규정 등 보다 뿌리 깊은 사회문화적 요

인들에 의해 향을 받는다. 동시에 사회 공정성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부의 재분

배, 교육 및 교육 기회의 평등정책, 공정한 법 집행 등 행정부와 국회의 본연의 역

할에 의해 유지되거나 강화된다. 따라서, 사회 공정성 인식에는 행정부와 국회의 

책무성이 연결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국민은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

식할수록 그 비판이 행정부와 국회를 향하게 되어 양자에 관한 신뢰도 저하될 것으

로 판단된다.

공정성과 행정부 신뢰 간의 향 관계를 증명한 연구에서는 공정성 인식이 정부 

신뢰에 정(+)의 향 관계를 증명한 결과가 다수 존재한다(손호중･채원호, 2005; 김

태형･김한빛･문명재, 2019; 윤건･서정욱, 2016; 최예나, 2018). 또한 윤리역량 차원

에서의 공정성 인식이 정부 신뢰에 미치는 향을 규명한 연구에서는 정부 신뢰에 

강한 정(+)의 향을 미쳤으며, 정부 신뢰를 매개하여 지방정부 권한 확대에 정(+)

의 향을 미쳤다(유두호･유나리, 2020). 그리고 분배･절차･사후적 공정성과 행정

부 신뢰 및 국회 신뢰 간의 관계를 바라본 연구에서는 모든 공정성 인식이 국회 신

뢰에 정(+)의 향을 미쳤으며, 중앙정부 신뢰에는 절차･사후적 공정성이 정(+)의 

향을 미쳤다(강우진, 2017). 하지만, 공정성 인식이 무조건으로 정부 신뢰에 정(+)

의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공정성 인식의 다차원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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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된 결과를 보 다(박종민･배종현, 2011; 신상준･이숙종, 2016; 임재훈･윤 채, 

2018; 서정욱･김동욱･김주경, 2021). 해당 연구들은 공정성 인식을 분배적 특성뿐

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구분하여 정부 신뢰와의 관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부

(-)의 향을 미치거나 향력이 없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기존 연구에서는 차원별로 공정성 인식을 바라보거나, 통합적인 차원에

서의 공정성 인식이 정부 신뢰에 미치는 향요인을 규명해왔다. 전자의 경우 정부 

신뢰에 미치는 향요인을 조정하지 않음에 따라 어떤 변수가 정부 신뢰에 주요한 

향을 미치는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정부 신뢰에 미치는 

향요인을 간소함에 따라 세부 변수의 특성 파악이 어려운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부적인 공정성 인식과 사회 전반의 공정성 인식을 포괄적으로 고

려하여 행정부와 국회 신뢰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아래와 같은 가

설을 제시한다.

가설 1-1: 공정성 인식과 행정부 신뢰 간의 향은 정(+)의 향을 가질 것이다.

가설 1-1-1: 교육 기회 공정성은 행정부 신뢰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2: 취업 기회 공정성은 행정부 신뢰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3: 과세 및 납세 공정성은 행정부 신뢰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4: 복지혜택의 공정성은 행정부 신뢰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5: 법 집행 공정성은 행정부 신뢰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6: 경제･사회적 분배구조 공정성은 행정부 신뢰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공정성 인식과 국회 신뢰 간의 향은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1: 교육 기회 공정성은 행정부 신뢰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2: 취업 기회 공정성은 행정부 신뢰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3: 과세 및 납세 공정성은 행정부 신뢰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4: 복지혜택의 공정성은 행정부 신뢰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5: 법 집행 공정성은 행정부 신뢰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6: 경제･사회적 분배구조 공정성은 행정부 신뢰에 향을 미칠 

것이다.



10 • ｢국정관리연구｣

3. 정부의 대국민 소통에 관한 논의

소통이란 인간이 타인과 정보 또는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으로 언어･비언어적 요

소를 포괄하며 타인 또는 집단 간의 이해를 높여 대립과 갈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소통은 사회적 관계를 촉진하는 요인 중 하나로 바라볼 수 있으며, 여기에는 

형식과 내용의 측면으로 구분된다. 형식적 측면에서의 소통이란 의견 교환을 의미

하며, 내용적 측면에서의 소통은 상호이해로 바라봄에 따라 의견 교환을 통해 상호 

간 이해를 높이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송건섭, 2017; 손 화, 2016). 

소통에 관한 연구에서는 소통 유형을 사적 차원과 공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바라

보았다. 그 이유는 사적 차원과 공적 차원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인데, 전자는 개인 

간의 친 감과 동질성에 기반한 소통으로 후자는 공식적 조직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과의 소통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정부 기관과 국민 간 소통은 수직적 

소통으로 정부와 그 산하기관의 일반직 또는 선출직 공무원, 특별직 공무원 등과 

국민 간의 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 이처럼 같은 소통의 개념이더라도 소통의 대상

에 따라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적 차원과 공적 차원을 구분하지 않고 바라

본다면, 변수의 타당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송경재, 2013; 임현철･은재호, 

2020: 67).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공적 소통에서도 정부 유형에 따라 국민의 소통 인식

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가정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회 청원을 

들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21년 7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93%가 

존재를 인식하고 있으며, 63%의 국민이 청원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리고 하루 평

균 725건의 청원과 33만여 명의 방문, 14만여 명의 청원 동의 수를 받아 매우 활발

한 정책 제안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되었다(청와대, 2021). 반면, 국회 

청원은 국민 참여가 저조하여 실제 국민이 국회에 원하는 바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

기 때문에(최상미, 2021: 102), 국민이 바라보는 행정부와 국회 간의 소통 인식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소통이 공공부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최근 들어 행정 및 정치 분야에서 상호교류

와 이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송현진･김선형･조윤직, 2019).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는 사회는 상호비난, 감정적 동조, 유언비어 전파, 반대의견 무시 등과 

같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며, 만성적인 소통 부재는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범준･조성겸, 2015: 145). 또한 소통은 정책의 성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잘 설계된 정책이더라도 정책 결정 주체와 국민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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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면 정책 집행이 지연되고 사회갈등으로 연결되는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배광빈･류인권, 2020: 177). 따라서 정부는 민감한 정책 이슈

에서의 각종 위원회,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통해 갈등을 중재하려는 노력이 대두

되고 있다(김상묵･김승현, 2018: 7).

기존 연구에서는 정부와 국민 간 소통이 정부 신뢰와 연관성이 있음을 규명하고

자 하 다(최예나, 2016; 손호중, 2007; 윤건･서정욱, 2016). 다수의 연구에서 정부

의 의사소통 확대가 시민에게 정부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제고시켜 정부 신뢰에 긍

정적인 향을 미쳤음을 확인하 다(Mutz & Flemming, 1999; Liu & Horsley, 

2007). 다른 연구에서는 정부의 역할수행에서 대국민 소통의 질이 향상된다면, 정

부 신뢰에 긍정적인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 신뢰 향상 효과도 가져옴을 증

명한 연구도 존재한다(김상묵･김승현, 2018).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는 소통 인식이 높을수록 행정부와 국회 신뢰가 높아질 수 있으며, 반대로 소통 인

식이 저조할수록 행정부와 국회 신뢰에 관한 신뢰가 낮아질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

과 같이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2-1: 행정부에 관한 소통 인식과 행정부 신뢰 간의 향은 정(+)의 향을 

가질 것이다.

가설 2-2: 국회에 관한 소통 인식과 국회 신뢰 간의 향은 정(+)의 향을 가질 

것이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소통이 정부 신뢰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본 연구와 같이 공정성 인식과 정부 신뢰 간 향 관계에서 소통이 어

떠한 조절 효과를 주는가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다만, 공정성 인식과 소통 인식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에서는 공정성 인식이 소통에 직접적인 정(+)의 향을 미

쳤다(임현철･은재호, 2020). 다른 연구에서는 소통이 사회자본(타인 신뢰, 사회단체 

참여, 규범, 사회갈등 인지)과 정부 신뢰 간의 조절 효과를 확인한 연구가 존재한다

(김기동･남태우, 2018). 해당 연구에서는 사회 단체와 소통에 관한 상호작용항은 정

부 신뢰에 부(-)의 향을 미쳤으며, 갈등과 소통에 관한 상호작용항은 정부 신뢰에 

정(+)의 향을 미쳤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은 정부와 

국민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불공정한 인식을 가중해 

결국에는 정부 신뢰에 악 향을 끼칠 수 있다. 여기에서 소통은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하는데, 개인 혹은 집단 간의 불공정한 인식을 정부가 미리 파악하여 소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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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국민은 정부입장을 이해하며 정부의 역할에 대해 순응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부와 국회에 관한 국민의 소통 인식이 공정성과 

정부 신뢰 간 향 관계에서 중요한 정(+)의 강화 효과를 보일 것으로 판단하여 다

음과 같이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3-1: 소통은 공정성 인식과 행정부 신뢰 간의 관계에서 정(+)의 강화 효과

를 보일 것이다.

가설 3-2: 소통은 공정성 인식과 국회 신뢰 간의 관계에서 정(+)의 강화 효과를 

보일 것이다.

Ⅲ. 연구 설계

1. 변수구성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사회통합실태조사 설문 문항 중 종속변수인 정부 신뢰(①전

혀 신뢰하지 않음~④매우 신뢰함)의 경우 ‘중앙정부’와 ‘국회’로 구성한다. 실제 정

부 신뢰 설문에 있어 전반적으로 인식하는 경우와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정치인과 

당국자로 구분하여 특정 정책에 관한 설문을 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정부를 추

상적이며 전반적인 차원으로 인식하 다. 이와 더불어 다수의 연구에서는 정부에 

관한 일반적인 신뢰 척도를 질문하는 단일 문항 지표를 주로 활용하 다(신상준･이

숙종, 2016; 박희봉･이희창･조연상, 2003; 임재훈･윤 채, 2018; 박종민･배정현, 

2011).7) 본 연구도 정부 신뢰의 거시적 측면을 파악하고자 정부의 세부적 기능보다

는 포괄적 차원으로 국민이 인식하는 정부 신뢰를 확인한다.8) 한편, 최근 들어 행

정부 신뢰와 국회 신뢰 간의 차이가 점차 벌어지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공정성 

인식이 각 신뢰에 미치는 향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소통의 조절 효과 또한 다

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독립변수 중 공정성 인식(①전혀 공정하지 않음~④매우 공정)은 사회 공정성 인

7) 하지만, 이러한 설문 방식은 구체적으로 정부 신뢰수준의 변화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쉽지 
않으며 신뢰 저하에 관한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하기 어려운 점을 가진다.

8)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한국행정연구원의 2020년「사회통합실태조사」자
료 변수 중 단일 4점 척도로 구성된 정부 신뢰 문항을 연속변수처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 다(윤건･서정욱, 2016; 김이수,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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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포착하고자 세부 변수 활용 및 해당 변수들의 평균치 합을 

활용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사회에 관한 공정성 인식 설문 항목 중 해당 연구 목적

에 맞게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이건, 2015; 윤건･서정욱, 2016; 최은정･조지

현･이준호, 2021; 임현철･은재호, 2020; 고대유, 2022)9). 본 연구에서도 ‘교육 기

회’, ‘취업 기회’, ‘과세 및 납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법 집행’, ‘경제･
사회적 분배구조’ 항목(임현철･은재호, 2020)을 활용하여 공정성 인식이 정부 신뢰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고려한다.10)

소통변수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국민 간 소통변수를 

활용하거나(윤건･서정욱, 2016), 수평적 차원에서의 사적 소통과 수직적 차원에서의 

공적 소통으로 구분하 다(임현철･은재호, 2020).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수직적 차원

의 공적 소통에서 행정부와 국회에 관한 국민의 소통 인식(①전혀 이뤄지지 않음~④매

우 잘 이뤄지고 있음)이 행정부와 국회 신뢰에 각자 다른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바라봄에 따라 행정부와 국회에 관한 소통변수를 구별하여 활용한다(표 1. 참조). 

구분 변수 척도

종속
변수

정부 신뢰 중앙정부 부처, 국회
전혀 믿지 않음~
매우 믿음

독립
변수

사회 전반에 관한 
공정성

교육 기회, 취업 기회, 과세 및 납세, 
복지혜택, 법 집행, 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

전혀 공정하지 않음 ~
매우 공정

조절 
변수

정부 기관에 관한 
소통 인식

중앙정부와 국민, 국회와 국민
전혀 이뤄지지 않음 ~
매우 잘 이뤄지고 있음

통제변수

성별(-남성, -여성)

연령(-29세 이하 ~ -60세 이상)

소득(-99만 이하 ~ -600만 이상)

학력(-초졸 이하 ~ -대졸 이상)

지역(-수도권, -비수도권)

<표 1> 변수구성 

9) 이건(2015)의 연구에서는 ‘교육 기회’, ‘취업 기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관
한 공정성을 활용하 다. 한편, 임현철･은재호(2020)의 연구는 ‘교육 기회’, ‘취업 기회’, 
‘정치 활동’,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법 집행’, ‘경제･사회적 분배구조’, ‘성별에 
따른 대우’, ‘언론 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와 같은 설문 항목을 바탕으로 공정
성 인식을 측정하 다. 

10) 본 연구에서는 공정성 인식과 정부 신뢰 간 관계에 있어 소통의 조절 효과를 더욱 명확
하게 해석하고자 공정성 인식에 관한 세부 변수 대신 사회 전반에 관한 공정성 인식을 
활용하 다. 해당 변수는 교육 기회, 취업 기회, 과세 및 납세, 복지혜택, 법 집행, 경제･
사회적인 분배구조에 관한 세부 공정성 변수의 평균치 합을 활용하 다(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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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구성 중 성별은 남성 4,133명(49.5%), 여성 4,203명

(50.4%)이며, 연령은 19~29세 1,382명(16.6%), 30~39세 1,288명(15.5%), 40~49세 

1,563명(18.8%), 50~59세 1,654명(19.8%), 60세 이상 2,449명(29.4%)이다. 가구소득

은 99만 원 이하 669명(8.0%), 100~199만 원 888명(10.7%), 200~299만 원 1,243명

(14.9%), 300~399만 원 1,579명(18.9%), 400~499만 원 1,349명(16.2%), 500~599만 

원 1,217명(14.6%), 600만 원 이상 1,391명(16.7%)이다. 학력은 초졸 이하 900명

(10.8%), 중졸 이하 627명(7.5%), 고졸 이하 3,340명(40.1%), 대졸 이상 3,469명

(41.6%)이다. 지역 중 수도권 2,547명(30.6%), 비수도권 5,789명(69.5%) 이다(표 2. 

참조).

<표 2> 인구 사회학적 구성(n=8,336)

(명, %)

구분 전체 빈도

성별
남성 4,133(49.5)

여성 4,203(50.4)

소득

99만 원 이하 669(8.0) 

100~199만 원 888(10.7)

200~299만 원 1,243(14.9)

300~399만 원 1,579(18.9), 

400~499만 원 1,349(16.2)

500~599만 원 1,217(14.6)

600만 원 이상 1,391(16.7)

지역
수도권 2,547(30.6)

비수도권  5,789(69.5)

 

구분 전체 빈도

최종학력

초졸 이하 900(10.8%)

중졸 이하 627(7.5%)

고졸 이하 3,340(40.1)

 대졸 이상 3,469(41.6)

총합 8,336(100)

연령

19~29세 1,382(16.6)

30~39세 1,288(15.5)

40~49세 1,563(18.8) 

50~59세 1,654(19.8)

60세 이상 2,449(29.4)

본 연구는 SPSS 25.0을 활용하여 소통 인식이 공정성 인식과 정부 신뢰 간 향 

관계에서 어떠한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인가를 규명하고자 앞서 살펴본 변수를 활

용하여 위계적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한다(그림 1. 참조). 위계적 조절회귀분석은 연

구자가 분석에서 활용한 독립변수를 두 단계 이상 순서대로 집어넣어 회귀모형의 

설명력과 유의한 향 관계를 확인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에 조절 변수와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이학식, 2012). 이 과정에서는 추가한 변수의 

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모형의 설명력 향상에 관한 F 검정을 확인하여 모형의 적

합성과 설명력의 증감 추이 및 추가된 변수의 기여도에 대한 유의성을 확인한다

(p<.05). 해당 분석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상대적인 향력을 검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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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성 세부 변수를 통해 행정부 신뢰와 국회 신뢰에 

미치는 유의한 향 관계를 일차적으로 확인하며(model 1), 소통 인식 변수를 추가

로 투입한다(model 2). 그리고 소통 인식이 공정성 인식과 행정부 및 국회 신뢰 간

의 관계에서 어떠한 조절 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고자 공정성 변수의 평균치 합과 

소통 인식을 곱하여 구성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model 3) 회귀모형의 설명력과 

F 검정의 변화량 및 유의확률을 확인한다.

<그림 1> 분석의 틀

Ⅳ.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인 정부 신뢰 변수(전

혀 믿지 않음~매우 믿음)에서 행정부 신뢰(2.42)와 국회 신뢰(1.95)는 상당히 차

이를 보 다. 이와 더불어 조절 변수인 소통(전혀 이뤄지지 않음~매우 잘 이뤄

지고 있음)에서도 국회에 관한 국민의 소통 인식(2.00)이 행정부에 관한 소통 인식

(2.31)보다 낮은 경향을 보 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공정성 변수(전혀 공정하지 않음~매우 공정) 중 가장 

높은 변수는 교육 기회(2.80)에 관한 공정성 인식이며, 복지혜택(2.58), 과세 및 납

세(2.54), 취업 기회(2.46), 법 집행(2.43), 경제･사회적 분배구조(2.39) 순의 결과를 

보 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조사에서는 교육 기회가 다른 사회적 공정성 

인식보다 더 공정하다는 인식 경향을 보 으며(1990년 41.7%, 1995년 40.3%, 2000

년 38.5%, 2005년 40.5%), 사회통합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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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11년 38.3%, 2015년 58.7%, 2016년 63.2%).11) 이는 동일 기관이 2011년 조사

한 ‘공정성의 핵심을 무엇으로 바라보는가’12) 설문 항목에서 응답자 7,254명 중 

37.2%가 공정성을 “능력이나 실적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인식하는 결과와 그 맥락

을 같이 할 수 있다. 즉, 한국 사회는 공정한 입시 제도를 바탕으로 누구나 자신의 

노력과 실적에 따라 상위 대학으로 진입하여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믿

음이 여전히 존재하여 다른 사회적 공정성 인식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 결과에서는 종속변수인 행정부 

및 국회 신뢰와 가장 높은 정(+)의 상관성을 가진 변수가 소통변수로 나타났다. 추

가로 취업 기회와 교육 기회 간의 상관관계는 높은 정(+)의 상관성을 보 으며, 과

세 및 납세는 복지혜택과 높은 정(+)의 상관성을 가졌다. 한편, 경제･사회적 분배구

조는 법 집행과 높은 정(+)의 상관성을 보 다(표 3. 참조).

변수 Mean(S.D) 1 2 3 4 5 6 7 8

행정부 신뢰 2.42(0.709) 1

교육 기회 2.80(0.622) .283*** 1

취업 기회 2.46(0.740) .245*** .468*** 1

과세 및 납세 2.54(0.725) .274*** .429*** .483*** 1

복지혜택 2.58(0.716) .248*** .410*** .398*** .509*** 1

법 집행 2.43(0.713) .245*** .316*** .402*** .429*** .376*** 1

경제･사회적 
분배구조

2.39(0.679) .276*** .370*** .428*** .455*** .437*** .466*** 1

행정부 소통 2.31(0.730) .524*** .219*** .226*** .248*** .243*** .203*** .265*** 1

<표 3>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N=8,336)

11) 추가로 취업 기회에 관해 공정하다는 인식은 14.9%(2000년)~22.3%(2011년)를 보 으며, 
법 집행에 관하여 공정하다는 인식은 9.1%(2000년)~24.7%(2011년) 다.

12) 해당 설문 항목에서는 공정성의 핵심이 실적주의로 인식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밟는 것”(21.5%), “가능한 모든 사람 의견을 반 ”(16%), “필요한 만큼 나누는 
것”(11.2%),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누는 것”(9.1%), “필요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것”(4.9%) 순의 결과를 통해, 공정성이 개인의 노력에 따른 차등에서 비롯된다는 실적주
의에 기반한 공정성 인식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사회 공정성 인식이 행정부와 국회 신뢰에 미치는 영향 • 17

변수 Mean(S.D) 1 2 3 4 5 6 7 8

국회 신뢰 1.95(0.752) 1

교육 기회 2.80(0.622) .165*** 1

취업 기회 2.46(0.740) .241*** .468*** 1

과세 및 납세 2.54(0.725) .245*** .429*** .483*** 1

복지혜택 2.58(0.716) .243*** .410*** .398*** .509*** 1

법 집행 2.43(0.713) .334*** .316*** .402*** .429*** .376*** 1

경제･사회적 
분배구조

2.39(0.679) .293*** .370*** .428*** .455*** .437*** .466*** 1

국회 소통 2.00(0.766) .478*** .150*** .260*** .247*** .265*** .289*** .307*** 1

*p<.05, **p<.01, ***p<.001
주1: 세부 공정성 변수의 평균치 합은 2.53이며, 표준편차는 0.699.

2. 공정성 인식과 소통이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관계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전 공정성 인식 세부 변수와 소통 인식이 정부 신뢰(행정

부 & 국회)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먼저 시행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행정부 신뢰에 관한 향 관계에서는 R2값이 .325, 

수정된 R2값은 .324로 행정부 신뢰에 관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의 설명력은 32.4%

를 보 다. 국회 신뢰에 관한 향 관계에서는 R2값이 .281, 수정된 R2값은 .280으

로 국회 신뢰에 관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의 설명력은 28%를 보 다. 또한 F값은 

유의확률 p<.001에서 각각 행정부 신뢰 모형은 334.229 으며, 국회 신뢰 모형은 

270.506으로 나타나 종속변수인 정부 신뢰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회귀분석 결과에서 소통 인식은 행정부 신뢰(B= .434, p<.001)와 국회 신뢰(B= 

.387, p<.001) 모두에 가장 유의한 정(+)의 향을 보 다. 공정성 세부 변수 중 행

정부 신뢰에 가장 큰 향을 미친 변수는 교육 기회 으며(B= .120, p<.001), 국회 

신뢰에 가장 높은 향을 미친 변수는 법 집행으로 나타났다(B= .167, p<.001). 과

거의 경우 교육적 성취에 따른 자격(educational credentials)은 개인의 능력을 증

명하는 객관적 근거로 여겨져 왔으나, 현재에는 사교육 증대로 말미암아 부모의 경

제적·사회적 지원이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큰 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교육적 성취

에 관한 불공정성 인식이 커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시기 초･중･고 수업의 온라

인 대체로 인해 가정 경제 수준별 교육의 질 격차가 발생하여 교육 격차가 벌어짐

에 따라(박미희, 2020; 김위정, 2020; 한국교육신문, 2021년 10월 5일 자), 행정부

가 공정한 교육정책 시행에 관한 책무성을 가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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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기에는 자녀 부정 입학이 화두가 되었다(국회회의록 법제사법위원회, 2019

년 9월). 행정부 고위 공직자 자녀의 특혜와 부정 청탁 사례들로 인하여 국민은 교

육의 기회마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함에 따라 행정부 신뢰에 커다란 향

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정성 세부 변수 중 행정부 신뢰와 국회 신뢰 간 사이에서 유의한 결

과의 차이를 보이는 변수가 존재하 다. 과세 및 납세는(B= .051, p<.001) 행정부 

신뢰에 더 큰 유의한 정(+)의 향을 보 다.13) 한편, 취업 기회와(B= .026, p<.05) 

복지혜택은(B= .032, p<.01) 국회 신뢰에 더 큰 유의한 정(+)의 향을 보 다. 이는 

행정부의 경우 정책 집행을 주로 담당하지만, 국회의 경우 법 제정과 개정을 통해 

정책의 기본을 세우기 때문에 국회가 사회복지정책에서의 공정한가에 관한 책임이 

더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공정성

에 관하여 능력과 실적에 따른 공정성을 우선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취업 기회와 

복지혜택이라는 가치 배분에 있어 혜택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가 확연히 보이

기 때문에 국민의 삶에 커다란 향을 주는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작용한다. 따라

서 국민은 국정 감사, 청문회 등과 같은 행정부 견제 및 법안 발의, 법률안 제･개정 

등과 같은 국회 본연의 활동에서 자신의 권리가 공정하게 대우받으며 보호되고 있

는가에 따라 행정부 신뢰보다는 국회 신뢰에 더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설명한 법 집행의 경우, 국민은 공정하고 민주적인 법 집행 절차를 바

탕으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길 기대한다(조진만･임성학, 2008).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여왔다. 여대야소의 형국에서 

여당은 집권당의 당리당략에만 치중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 제･개정을 강행해 

왔다.14) 마찬가지로 야당은 자신들의 논리를 고수함에 따라 사회적 합의보다는 입

법 지연, 회의 방해 및 불참 등 다양한 행태로 국정 파행을 일으켰다. 이처럼 올바

르지 못한 국회의원의 행동을 바라본 국민은 공정성을 바탕으로 국회가 제대로 운

13) 과세 및 납세에 관한 공정성 인식(B= .025)은 유의수준 p<.05에서 국회 신뢰에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유의수준 p<.10에서는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
서 보다 넓은 유의수준에서는(p<.10) 과세 및 납세가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국회 신뢰
가 상승하며, 반면 과세 및 납세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국회 신뢰는 하락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4) 대표적인 최근 사례로는 ‘임대차 3법’ 처리 과정을 들 수 있다. 해당 사례는 전월세상한
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본 회의에서 강행 처리하 으며, 바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은 
물론이며 당해 7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국회회의록 본회의, 2020년 7월). 해당 사
례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여야 간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안 
발의를 강행한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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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지 않음을 인식함에 따라 국회를 불신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통제변수의 경우 연령은 행정부 신뢰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쳤지만(B= 

.015, p<.01), 국회 신뢰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다(B= -.009). 기존 연구에서는 연

령이 높을수록 행정 제도와 행정 체계에 관한 이해가 축적되어 정부를 신뢰할 가능

성이 크다고 보았다(Glaeser, Laibson, Scheinkman & Soutter, 2000; 박희봉, 

2018: 10). 본 연구도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을수록 행정부에 관한 이해가 넓어짐에 

따라 행정부를 신뢰하는 경향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

구분

정부 신뢰

행정부 신뢰 국회 신뢰

B 표준 오차 t B 표준 오차 t

교육 기회 .120*** .012 9.633
(.000) -.004 .014 -.288

(.774)

취업 기회 .012 .011 1.150
(.250) .026* .012 2.199

(.028)

과세 및 납세 .051*** .011 4.462
(.000) .025 .013 1.957

(.050)

복지혜택 .023* .011 2.063
(.039) .032** .012 2.615

(.009)

법 집행 .062*** .011 5.773
(.000) .167*** .012 14.128

(.000)

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 .056*** .012 4.726
(.000) .071*** .013 5.502

(.000)

연령 .015** .005 2.817
(.005) -.009 .006 -1.524

(.128)

성별 .008 .013 .644
(.520) .013 .014 .888

(.374)

학력 -.011 .011 -.943
(.346) -.046*** .012 -3.694

(.000)

소득 .000 .010 -.031
(.975) -.004 .011 -.370

(.712)

지역 -.104*** .014 -7.275
(.000) -.018 .015 -1.186

(.236)

소통 인식 .434*** .009 46.344
(.000) .387*** .010 39.129

(.000)

상수 .624 .547

R2

(Ad. R2)
.325

(.324)
.281

(.280)

F값 334.229*** 270.506***

<표 4> 공정성 인식과 소통이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관계 

*p<.05, **p<.01, ***p<.001

주: B는 비표준화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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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행정부 신뢰에 유의한 부(-)의 향을 미쳤지만(B= -.104, p<.001), 국회 

신뢰에는 미치지 않는 결과를 보 다(B= -.018). 이런 경향은 기존 우리나라의 수도

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적인 개발 정책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수도권에 거

주하는 응답자는 다양한 인프라가 잘 구축된 수도권에서 높은 경제적･사회적·문화

적 향유를 누림에 따라 행정부에 관한 만족 및 신뢰가 상승할 수 있다(Newton, 

1999). 반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지역 경기침체, 지속된 인구 유출 및 

고령화의 가속화되는 문제상황에도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국정운 에 불만을 느낌

에 따라 정부 신뢰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서정욱･김동욱･김주경, 2021: 272).

학력은 행정부 신뢰에 향을 주지 않았지만, 국회 신뢰에는 유의한 부(-)의 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 -.046, p<.001). 기존 연구에서는 높은 학력일수록 정

부 신뢰가 낮아지는 부(-)의 결과를 보인 연구도 존재하 다. 이는 교육 수준이 높

아짐에 따라 그간 바라보지 못한 정부의 결점까지도 학습을 통해 파악할 수 있어 

비판적인 경향을 보일 수 있다(Hibbing & Theiss-Morse, 1995; 박희봉, 2018).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 수준과 국회 신뢰 간의 관계는 부(-)의 결과가 나타났

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후 높아진 시민의식과 더불어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국

회의 역할과 규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국회의 극단적 정쟁과 이권 다

툼을 바라보는 국민에게는 정치 엘리트들만의 권력 다툼으로 인식되어 국회 신뢰

가 낮아짐을 유추할 수 있다(이숙종, 2006). 

3. 사회 전반의 공정성 인식과 정부 신뢰 간 관계에서의 소통 조절 효과 

본 연구에서 소통이 사회 전반의 공정성 인식(이하 공정성 인식)과 정부 신뢰 간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는 model 

3과 같다(표 5~6. 참조).15) 행정부 신뢰는 R2의 변화량(R2)이 .000, F값 변화량은 

494.328을 보여 행정부 신뢰를 측정하는 모델의 적합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국회 신뢰는 R2의 변화량(R2)이 .007, F값 변화량은 397.868(p<.001)을 보여 국회 

신뢰를 측정하는 모델의 유의한 적합도가 나타났다. 

15) 초기 모델에서는 상호작용항 변수구성에 있어 공정성 인식과 소통 인식 간의 높은 상관
성을 보여 다중공선성 문제(VIF 지수가 10 이상)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를 해소하고자 각 변수 간 평균중심화(mean-centering)를 실시하 다. 평균중심화를 통
해 집단 간 상호작용을 제거함에 따라 각 변수의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지수는 
공정성 인식 1.157, 소통 인식 1.145, 연령 1.452, 성별 1.019, 학력 1.710, 소득 1.285, 
지역 1.051, 상호작용항 1.026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 결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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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행정부 신뢰에 관한 위계적 조절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정

성 인식(B= .518, p<.001)은 행정부 신뢰에 중요한 정(+)의 유의한 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부에 관한 소통 인식을 추가한 model 2에서는 행정부 신뢰

에 관한 사회의 공정성 인식 향이 많이 감소하는 민감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B= 

.309, p<.001). 즉, 사회의 공정성 인식에 따라 정부 신뢰가 변동하는 폭은 행정부 

소통과(B= .433, p<.001) 인구통계학적 변수들로 하여 상당 부분 매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model 3에서는 공정성 인식과(B= .308, 

p<.001) 행정부 소통이(B= .433, p<.001) 정부 신뢰에 유의하 지만, 상호작용항과 

행정부 신뢰의 결과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 다(B= -.005).

구분

행정부 신뢰

model 1 model 2 model 3

B 표준 오차 t B 표준 오차 t B 표준 오차 t

공정성 .518*** .014 36.227
(.000) .309*** .014 22.855

(.000) .308*** .014 22.636
(.000)

연령 .019** .006 3.140
(.002) .015** .005 2.883

(.004) .015** .005 2.883
(.004)

성별 .026* .014 1.783
(.075) .011 .013 .836

(.403) .011 .013 .836
(.403)

학력 .018 .013 1.402
(.161) -.010 .011 -.891

(.373) -.010 .011 -.893
(.372)

소득 .000 .012 -.022
(.982) -.002 .010 -.219

(.826) -.002 .010 -.228
(.820)

지역 -.193*** .016 -12.170
(.000) -.110*** .014 -7.765

(.000) -.111*** .014 -7.772
(.000)

행정부 소통 .433*** .009 46.299
(.000) .433*** .009 46.241

(.000)

공정성* 

행정부 소통
-.005 .015 -.353

(.724)

R2 .147 .322 .322

Adj. .147 .321 .321

R2 .147 .175 .000

F 240.118 564.988 494.328

F 유의확률 .000*** .000*** .724

<표 5> 행정부 신뢰에 관한 조절 효과 결과 

*p<.05, **p<.01, ***p<.001



22 • ｢국정관리연구｣

다음으로 국회 신뢰에 관한 조절 효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model 1은 행정부 신

뢰와 마찬가지로 공정성 인식이 국회 신뢰에 중요한 정(+)의 향을 미쳤다(B= .525, 

p<.001). 국회에 관한 소통 인식을 추가한 model 2는 국회 소통 인식과(B= .398, 

p<.001) 통제변수로 인하여 국회 신뢰에 관한 공정성 인식의 향이 줄어드는 결과

를 보 다(B= .312, p<.001). 하지만, 행정부 신뢰와 다르게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model 3은 정부 신뢰에 대한 공정성 인식의 향력이 유의하게 증가함에 따라 강화 

효과를 보 다(B= .321, p<.001). 또한 국회 소통과(B= .389, p<.001) 상호작용항 변

수는 국회 신뢰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쳤다(B= .150, p<.001). 즉, 국민은 국회

에 관한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사회가 공정하다고 인식하며 국회를 긍정

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반대로 국회에 관한 소통의 부재를 느낄수록 사

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며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분

국회 신뢰

model 1 model 2 model 3

B 
표준 
오차

t B 
표준 
오차

t B 
표준 
오차

t

공정성 .525*** .015 34.240
(.000) .312*** .015 20.861

(.000) .321*** .015 21.516
(.000)

연령 -.014* .006 -2.155
(.031) -.011 .006 -1.927

(.054) -.011 .006 -1.953
(.051)

성별 .031* .016 1.995
(.046) .013 .014 .885

(.376) .014 .014 .962
(.336)

학력 -.035* .014 -2.547
(.011)

-.049**
* .012 -3.920

(.000)
-.047**

* .012 -3.819
(.000)

소득 .006 .013 .511
(.609) -.006 .011 -.527

(.598) -.004 .011 -.330
(.741)

지역 -.015 .017 -.854
(.393) -.013 .016 -.865

(.387) .002 .016 .145
(.885)

행정부 소통 .398*** .010 40.470
(.000) .389*** .010 39.415

(.000)

공정성* 
행정부 소통

.150*** .017 8.953
(.000)

R2 .126 .270 .277

Adj. R2 .125 .269 .276

R2 .126 .144 .007

F 199.987 439.082 397.868

F 유의확률 .000**** .000**** .000****

<표 6> 국회 신뢰에 관한 조절 효과 결과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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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7. 참조). 사회 전반의 공정성 인식

은 행정부 신뢰와 국회 신뢰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쳤다( : 가설 채택). 본 

연구에서 활용한 대부분의 세부 공정성 인식 변수는 행정부 신뢰와 국회 신뢰에 유

의한 정(+)의 향을 보 다. 하지만 교육 기회에 관한 공정성 인식은 국회 신뢰에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 국회 신뢰 가설 기각), 취업 기회에 관한 공정성 인

식은 행정부 신뢰에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 행정부 신뢰 가설 기각). 

소통변수는 행정부 신뢰와 국회 신뢰에 유의한 정(+)의 향을 보 다( : 가설 채

택).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조절 효과에서는 소통이 공정성 인식과 행정부 신뢰 사

이에서 조절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 행정부 신뢰 가설 기각), 국회 신뢰에

서는 유의한 정(+)의 조절 효과를 보 다( : 국회 신뢰 가설 채택). 또한 소통 인

식이 낮은 응답자와 높은 응답자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2. 참

조). 국회에 대한 소통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인식이 낮은 

집단보다 공정성 인식과 국회 신뢰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 공정성×정부별 신뢰 조절 효과 분석 결과 

통제변수는 행정부 신뢰의 경우 model 1~3 전반에 걸쳐 연령과 지역이 행정부 

신뢰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 다. 그중 연령은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을수록 행정부를 신뢰하는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행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결과를 보 다. 마찬가지로 지역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이는데, 수도

권에 거주하는 응답자일수록 행정부에 신뢰를 보 으나,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응답

자일수록 행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결과를 보 다. 국회 신뢰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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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마찬가지로 학력의 경우 저학력 응답자일수록 국회를 신뢰하는 반면, 고학

력 응답자일수록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 결과를 보 다.

경로
행정부
신뢰

국회
신뢰

  공정성 인식 → 정부 신뢰 채택 채택

    교육 기회에 관한 공정성 인식 → 정부 신뢰 채택 기각

  취업 기회에 관한 공정성 인식 → 정부 신뢰 기각 채택

  과세 및 납세에 관한 공정성 인식 → 정부 신뢰 채택 기각

  복지혜택에 관한 공정성 인식 → 정부 신뢰 채택 채택

  법 집행에 관한 공정성 인식 → 정부 신뢰 채택 채택

  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에 관한 공정성 인식 → 정부 신뢰 채택 채택

  소통 → 정부 신뢰 채택 채택

  공정성 인식 → 소통 조절 효과→ 정부 신뢰 기각 채택

<표 7> 가설 검증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여길수록 개인 또는 집단 간 형성된 상대적

인 박탈감이 국민 간 오해와 불신을 형성함은 물론이며, 더 나아가 정부의 국정운

에 대한 반감과 불신으로 이어짐을 경험적연구를 통해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사회 공정성 인식은 교육, 취업, 과세 및 납세, 복지혜택, 법 집행, 경제･사

회적인 분배구조에 따라 행정부와 국회 신뢰에 서로 다른 향을 미쳤다. 특히, 사

회 전반의 공정성 인식과 행정부 및 국회 신뢰 간의 관계에서 소통 인식이 중요한 

조절 효과를 보 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행정부보다 국회에 대한 신뢰 저하가 

뚜렷하며, 한국 사회에 대한 불공정 인식의 이면에는 국회에 더 책임을 묻는 태도

가 엿보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자세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술통계 분석에서는 기존 경향과 

마찬가지로 국회 신뢰가 행정부 신뢰보다 현저히 낮은 경향을 보 다. 즉, 국회의

원의 부정부패, 도덕적 해이, 지나친 파벌 형성, 행정부 견제 및 감시 소홀 등으로 

인해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세부 공정성 인식

의 평균에서는 교육 기회가 다른 공정성 인식보다 높은 경향을 보 다. 즉, 우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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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는 공정한 입시 경쟁을 통해 상위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로 여기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상관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 기회와 취업 기회 간의 관계가 다른 변수 관계보다 높은 정(+)의 

상관성을 가지는 결과를 보 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에서는 행정부 신뢰와 국회 신뢰 모두 소통 인식이 매우 중

요한 변수로 작용하 다. 그리고 행정부 신뢰와 국회 신뢰에 미치는 세부 공정성 

인식의 향이 서로 다른 결과를 보 다. 행정부 신뢰에는 교육 기회에 관한 공정

성 인식이 가장 큰 정(+)의 향을 미쳤다. 사교육으로 인해 벌어지는 교육 격차뿐

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가 발생함과 더불어 행정부 고위 공직자 자

녀의 부정 입학에 따른 교육의 기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행정부 신뢰에 직

접적으로 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국회 신뢰에는 취업 기회와 복지

혜택 그리고 법 집행에 관한 공정성 인식이 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국회 본

연의 기능이 법안 발의 및 개정을 통해 정책의 기본적 틀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으

로 사회복지정책으로서 취업 기회와 복지혜택에서의 공정한지에 관한 책임소재가 

행정부보다 국회에 더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법 집행에 관한 공정성 인식 또한 국

민이 바라는 국회의 공정한 법 집행 절차를 바탕으로 행정부 견제와 균형을 기대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정성 인식과 소통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조절 효과를 바라본 위계적 조절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상호작용항이 행정부 신뢰에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국회 신뢰에 유의한 정(+)의 향을 보 다. 즉, 국민은 국회와의 소통이 잘 되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할수록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함에 따라 행정부보다 국

회를 더 불신하는 경향을 보 다. 반대로 국회와 국민 간 소통이 잘 이뤄진다고 인

식할수록 사회가 공정하다고 인식하며 국회 신뢰를 제고할 가능성이 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공

정성이 정부 신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 결과는 기존 연구와 그 맥락

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박종민･배정현, 2011; 신상준･이숙종, 2016; 박진아, 

2020). 본 연구에서는 국민이 정부를 바라봄에 있어 행정부보다 국회에 대해 사회 

전반의 불공정성에 관한 책임소재를 두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사회의 공정성 시

비는 절차 민주주의의 제도적 틀과 서로 다른 집단 사이에 자원배분을 둘러싼 최종

적 책임을 대의기관인 국회가 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행정부나 국회가 제대로 국민과 소통하고 있는가에 관한 인식은 정부 신뢰

에 큰 향을 미치는 변수임이 발견되었다. 최근 정부에서는 신뢰 제고를 위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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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미디어나 매체를 활용하여 소통의 창구를 만들고 홍보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적극적인 대국민 소통을 표면적으로만 강조할 뿐 실제로는 실적 쌓기에 급급하여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THE PRIMES, 2019년 10월 7일 자). 

정부가 소통의 중요성을 더 실효적으로 활용하려면 무분별한 소통 창구를 만들기

보다는 전문적인 인력과 적정 예산을 투입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정책집단에 

대한 차별적이며, 구체적인 소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공정성 인식과 소통 상호작용항이 국회 신뢰에 조절 효과를 보임에 따라 

국회의 소통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금껏 국회는 지나친 당파적 갈등

과 정치적 타협을 통해 민의에 반하는 입법 활동을 하곤 했다. 또한 지역구 의원들

의 경우, 당선에 이익을 준 이익집단을 대변하거나 자기 지역에 세금 낭비형 공공

시설을 유치하는 등 편파성을 보임으로써 국민에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심

어주었다. 이와 더불어 국회는 대국민 소통과 민의 수렴을 위해 전자청원제도를 도

입하 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소통 창구 개선 노력이 행정부에 비하여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당선이 대국민 소통보다는 지역구 관리에 더 

기반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대리인으

로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는 책무도 있는 만큼 광범위한 대국민 소통 채널

을 다각적으로 모색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전반에 관한 공정성 인식을 다면적

으로 바라보지 못한 한계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공정성

을 바라보고자 하 으나, 사회에서 발생하는 공정성에 관한 다차원적인 인식을 충

분히 담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추후 연구에서는 공정성 인식을 체계적인 이론

에 접목하여 차원별 공정성 인식을 측정 및 분류하며 이에 따라 정부 신뢰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의 

2020년「사회통합실태조사」횡단면 자료를 활용하 기에 소통의 조절 효과를 종단

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공정성과 소

통 상호작용항과 행정부 신뢰 간의 향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해당연도의 설문에서 나타난 특이성인가 혹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경향

인가는 추후 연구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

에서는 정부 신뢰를 측정하는 데 단일 문항을 활용하 기 때문에 결과에 관한 구체

적이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하기 어려운 점을 가진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정부 

신뢰에 관한 다양한 설문 항목을 활용하여 변수의 타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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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f Social Justice Perceptions on Trust in 
Government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Communication

Donguk Kim, Keunho Jang, Rosa Minhyo Cho, Sookjong Lee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influence of social justice percep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to trust in government. In social justice variables, we 

considered multidimensional justice aspects. The two institutions were viewed 

separately because the administrative and the legislative are different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 functions. Also, It was analyzed whether 

the public's perception that the administrat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are 

communicating aff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ety's perception of 

fairness and trust in these institutions. The results revealed that educational 

opportunities, age, and region variables had significantly influenced trust in 

the administration but did not influence trust in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other hand, job opportunities and grades influenced trust in the national 

assembly but had no significant effects on trust in the administration. In 

moderating effects between communication and social justice perceptions, 

there were no significant effects on trust in the administration, but it was 

significant for trust in the national assembly. This research suggests that first, 

the public recognizes that the responsibility for the multifaceted social justice 

as a whole differs between administrative and legislative, based on this, the 

public express trust in government. Second,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is 

important to enhancing trust in government and needs to manage at 

professional levels. Third, to increase trust in the national assemb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mmunication channels with the public at a broader 

level.

[Key words: social justice, trust in government, communication, moderating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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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ability and Performance in Public 
Organizations: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and Institutional Design

Kwangseon Hwang & Sungwoon Jang
1) 

제도 분석은 조직을 관찰하는데 여러 적절한 관점을 제공한다. 조직에서 발생하는 책무 딜레

마도 제도의 틀을 활용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리는 공공 조직에서 책무 딜레마를 어떻게 이해

할 수 있고, 제도 이론의 도움을 받아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는가? 책무 딜레마는 공공 조직에

서 어떻게 발생하는가? 제도 이론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연구는 제도 변화가 분명히 

책무 딜레마를 발생시킴을 주장한다. 이 연구를 통해 제도 이론이 공공 조직에서 책무 딜레마

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를 논한다. 우리는 책무 딜레마에 따른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개념

적 틀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최종적으로 규제적(regulative), 규범적(normative), 인지적

(cognitive) 제도 시스템을 구분하여 책무와 성과의 차이에 대한 의미와 적용을 논하고, 개인

의 변화와 조직의 지속성을 분리하여 책무 긴장의 완화 가능성을 살펴본다. 

주제어: 책무, 성과, 제도 관점, 책무 딜레마

Challenge: Is accountability dilemma an ongoing puzzle?

Social scientists continue to investigate the myriad ways in which social and 

political institutions shape patterns of individual or organizational interactions 

that yield social and bureaucratic phenomena. A complex environment may 

put an organization in an uncertain position,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tension between accountability (such as process- or rule-based) and 

performance (including outcome-based approaches), producing what is known 

as the accountability dilemma. This paper begins with the observation that 

이 논문은 2021년도 가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GCU-202104330001).
논문접수일: 2022.08.30, 심사기간(1차): 2022.09.11~09.22, 게재확정일: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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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ability actors and forms vary in influence across time, jurisdiction, and 

sector. The definition of accountability provided by Behn (2001) is examined 

first. In this version, this dilemma is a conflict that occurs when public 

servants are simultaneously held accountable for finance and performance. The 

core here is that more accountability does not necessarily produce better 

government (Bovens et al. 2008, 228).

Institutional analysis provides a novel perspective for observing 

organizations. Therefore, the accountability dilemma in an organization could 

be approached using an institutional framework. How can we understand the 

accountability dilemma in a public organization and obtain insight using 

institutional theory? How does an accountability dilemma arise in a public 

organization? Can institutional theory provide an explanation for this? I 

assume that institutional changes can generate an accountability dilemma 

phenomenon. This paper explores the ways in which institutional theories 

could be employed to identify the accountability dilemma in public 

organizations. Additionally, I develop a conceptual framework to relieve 

accountability tension.

Accountability dilemma

Pursuit of accountability generally examines three goals, as Aucoin and 

Heintzman (2000) noted: control, assurance, and continuous improvement. 

However, the accountability dilemma arises from these conflicted goals. For 

example, control could hamper organizational improvement. This dilemma 

entails the observation that additional accountability does not necessarily 

produce better government. The concept of accountability has been used to 

serve highly desirable objectives (Dubnick 2005, 379), but scholars have 

discovered a certain disorder in accountability systems, termed the 

accountability dilemma.

The roots of the accountability dilemma go deep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social science. Self (1973, 284) introduced the classic dilemma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owth of specialized policy fields and the increa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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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discretion reduced the decision-making capacity of elected 

political leadership.” In the accountability dilemma, efforts to enhance 

financial or fairness accountability hinder performance accountability (Behn 

2001, 10–11), producing a tension between accountability and performance 

(Bovens 2005). Using five dimensions of accountability—transparency, liability, 

controllability, responsibility, and responsiveness—Koppell (2005, 105) argued 

that there may be a conflict of between controllability and responsibility 

(rules), on the one hand, and responsiveness (performance), on the other.

Lerner et al. (1999, 270), in an examination of the accountability dilemma, 

concluded that “accountability is a logically complex construct that interacts 

with characteristics of decision makers and properties of the task environment 

to produce an array of effects—only some of which are beneficial.” Bovens 

(2005, 194) pointed out that excessive accountability can lead to its 

dysfunction, as government functions turn into “rule-obsessed bureaucracies, 

proceduralism, rigidity, politics of scandal and scapegoating.” Table 1 presents 

a summary of previous results on the tension of accountability.

Table 1 Tension of accountability

Financial accountability Performance accountability Source

Democratic, constitutional approach Learning perspective
Bovens et al.

2008

How work gets done What work gets done

Morrison &
Salipante 2007

Rule based (explicit, objective 
standards of   assessment)

Negotiable accountability (implicit, 
subjective   standards of assessment)

Emergent modes of strategy deliberate modes of strategy

Legal and hierarchical accountability
Professional and political 

accountability
Kim 2005

Controllability (responsibility) Responsiveness Koppell 2005

Traditional forms of 
compliance-based   accountability

Newer forms of performance-based 
accountability Jos & 

Tompkins 2004
Accountability Responsible judgment

Accountability (inside the contract)
Performance (innovation, outside the 

contract) Halachmi 2002

“Was it done right?” “Was it right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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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ability and performance

Accountability and performance are important factors in public 

administration because the decisions made by the public servants can have 

large impacts on the general public. This is especially so in a democratic 

system like the United States, as accountability falls on public and elected 

representatives. Forrer et al. (2010) posits that public accountability, 

historically, has largely concerned control above all because representation 

relates to elected representatives (such as members of an assembly or the 

president) to ensure that administrators work to serve the needs of the people 

(477). Lynn (2006) also identified the origin of government accountability in 

“the delegation of sovereign authority to nonelected officials empowered to act 

in the name of the people and their representatives and the resulting necessity 

to maintain control over those officials’ actions” (137). Accountability, in this 

article, is understood to be related to concept of control, and performance is 

closely related to outcomes and results. This article distinguishes accountability 

from performance and financial accountability from performance 

accountability, following Behn (2001).

For the most part, the accountability dilemma relate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accountability and performance (Halachmi 2002). However, there has 

been no significant debate over the nature of this relationship because it is 

rarely challenged (Dubnick 2005, 379; Hwang & Han 2020). However, Gormley 

Financial accountability Performance accountability Source

Accountability as a control
Accountability as continuous 
improvement   (Performance)

Aucoin & 
Heintzman 2000

Calculation (reckoning) Narrative sense-making
Boland & 

Schultze 1996

Accountability (rules, regulations, 
and so on)

Discretion (autonomy, flexibility; 
New Public Management   trends)

general
Separation of power Administrative state

Control focused Power focused

Process (Procedure) Result (outcome)

Representation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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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alla (2004) attempted to evaluate the accountability and performance of 

certain public agencies through systematic analysis using a theoretical 

framework of bounded rationality, principal-agent theory, interest group 

mobilization, and network theory. The relationships between accountability 

and performance are thus threefold: the parallel relation, the effect of 

accountability on performance, and the effect of performance on 

accountability. These three relationships are all associated with the 

accountability dilemma.

Some scholars are skeptical regarding the effects of accountability on 

performance. Examining the real effects of managing for results in a stream of 

NPM, Moynihan (2006, 84), argue that financial and personnel control systems 

that emphasize compliance and error avoidance undermine performance 

accountability. Bovens (2005) also notes that other scholars, such as Behn 

(2001) and Dubnick (2003), are of the opinion that “public services nowadays 

have far too many accountability arrangements for efficient performance.” This 

is because accountability imposes competing pressure on employees’ 

perceptions of their work performance, which can reduce the probability that 

they accomplish their actual mission in their agency (Kim & Lee 2010:101). 

Indeed, as Gormley and Malla (2008) note, the dynamic of accountability 

influences varied aspects of the performance of public agencies. Meanwhile, 

Dubnick (2005) notes that “increasing efforts to improve performance through 

accountability tend to have the opposite effect. Rather than acting as driver 

for desired levels of improved performance, accountability tends to be a 

“breaker” by either slowing down or stopping the improvements.” Other studies 

in the public domain assume that accountability positively influences work 

performance (e.g., Han & Hong 2019; Kim & Lee 2010; Ali & Nicholson-Crotty 

2020).

Bovens (2005) noted that through NPM, several initiatives were established to 

foster accountability, such as citizen charters, focus groups, and citizen panels, 

publishing the results of inspections, assessment, and benchmarks on the 

internet.

The relationship between accountability and performance remains an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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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deserves proactive explor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Hwang & Han 

2020). It also remains a significant challenge for public administration, 

especially when faced with accountability paradox. Scholars have thus 

suggested a few ways to reconcile the phenomena. For example, Aucoin and 

Heintzman (2000) argued that it is necessary to attend to accountability 

dialectics to balance different accountability purposes. Morrison and Salipante 

(2007) proposed broadened accountability, emphasizing negotiable 

accountability with the combination of deliberate and emergent strategizing. 

Such attempts form a practical dimension for addressing the accountability 

tension, but conceptual work as a holistic view is lacking. Coping literature 

(e.g., van Loon & Jakobsen, 2018; Hwang & Han, 2017) has abstractly argued 

that multiple accountability requirements may not hinder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f public employees can effectively manage and address them.

Institutional perspective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can be expressed by saying that “Society is a 

human product. Society is an objective reality. Man is a social product” (Berger 

& Luckmann 1967, 61). The institution is a collection of interrelated rules and 

routines that define appropriate action in terms of relationships between roles 

and situations (March & Olsen 1989, 21). Historically, institutional theories 

have undergone evolution. Old institutionalism, including rationality, system, 

discipline, coherent, and vitality, is supplemented by new institutionalism, 

encompassing incoherence. That is, new institutional perspectives emphasize 

“change” as well as “continuity” with the old perspective. In a historical sense, 

traditional institutions (such as governments, Congress, and courts) have 

described a tension between accountability and performance, as institutions 

tend to be “enduring features of social life giving solidity across time and 

space” (Giddens 1984, 24).

Meanwhile, Scott (1995, 2001) postulated that institutions are made up of 

regulative, normative and cultural-cognitive elements. Scott’s elements could 

provide an important framework for pondering the dynamics of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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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erformance, in that they effectively summarize 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s. The important concept in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is 

institutionalization, which sees institutions as processes. This concept focuses 

on how institutions undergo change and self-maintenance.

Discussion: Better organizing by institutional design?

Public organizations tend to be more susceptible to institutional pressures than 

private organizations (Frumkin et al. 2004, 289). This is because, as Frumkin et 

al. (2004) showed, public organizations, in the absence of a single stakeholder 

group that monitors the organization or of rigorous evaluative criteria, easily 

embrace external referents of accountability. In a separation of powers system, 

the administration has the mandate to implement the policy created by Congress. 

In a representative bureaucracy, however, an administration includes the public 

interest in its implementation. This provides dynamics of accountability 

relationships. The decision as to which accountability relationships are 

appropriate is a function of the organization’s institutional environment, 

managerial strategy, and agency or individual tasks (Romzek & Dubnick 1987).

Turning to an emphasis on performance, scholars have begun to see 

institutions as design. Nevertheless, the goal of an institution that works better 

and costs less, followed since the 1990s, has had reasonable results, but we 

have come to observe many failures in our systems. Using a literature review 

and analysis, I pose the following question: has there been a shift from 

accountability from finance to performance, producing greater legitimacy at 

the expense of better performance? Zucker (1997, 726) stressed the power of 

cognitive beliefs to generate behavior and reported that institutionalized social 

knowledge exists as a fact that is part of objective reality. Is accountability 

tension institutionalized for the sake of performance, not for the sake of 

legitimacy? The reason for this suspicion arises from practical observations. A 

few studies have found that public managers work on preparing for 

performance, not on performance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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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accountability and performance has not been well 

developed, even being recognized as an “institutional myth” (Dubnick 2005, 

378). As Scott (1987, 493) put it, “the beginning of wisdom in approaching 

institutional theory is to recognize at the outset that there is not one but 

several variants.” How, then, can we design institutions incorporating these two 

conflict expectations in organizations? What is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in 

which the development of finance accountability leads to performance 

enhancement? The goal of discussion of public accountability is to develop 

well-designed accountability mechanisms that may improve government 

authority and public trust in the government (Aucoin and Heintzman 2000). 

Institutions provide guidelines and resources for action, as well as prohibitions 

and constraints on action. That means that organizations continuously interact 

with the environment and therefore must always make the decision to remain 

or to change.

Conceptual suggestions

According to previous scholars (Cooper 1990; Fredrich 1940; Thompson 

1987), part of accepting the accountability dilemma is recognizing that even 

the most restrictive formal and legal accountability systems cannot replace 

individual judgment (Jos and Tompkins 2004). This perspective places some 

restrictions on the lively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and organization. 

That is, they view that individual and institutions cannot interact and make 

exchanges. However, I have a different view and attempt to overcome this 

restriction and solve the tension conceptually. First, I check the tension of 

accountability and performance using Scott’s (1995) idea of three institutional 

systems. I distinguish strong ideas, or ones strongly demanded in a certain 

organization system, from weak ones, or ones weakly demanded. Table 2 

presents this con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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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stitutional system

　 Regulative Normative Cognitive

Accountability strong/weak strong weak

Performance strong weak strong

Accountability is demanded in regulative or normative systems, but 

performance is demanded in regulative or cognitive ones. This distinction 

allows us to connect this frame to future empirical work, and it also provides 

an explanation why accountability and performance inevitably produce 

tensions in public organizations. This is what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provides. Arguably, for example, normative systems require values and norms 

so that the organizations are held accountable, while cognitive systems require 

taken-for-granted isomorphism to survive so that performance management 

prevails.

Next, I argue that we need to conceptually separate the individual from the 

organization to resolve the tension between accountability and performance. If 

we remain within the schema presented in Table 2, we cannot reach a further 

solution. That is, the ideas of strong or weak accountability and performance 

in institutional systems cannot tell us how we can relate the concepts. I 

suggest a conceptual alternative in Table 3.

Table 3 Conceptual alternative

　 Individual Organization (institutions)

Accountability
change continuity

Performance 

While, previously, individuals were seen within organizations, I see 

individuals with organizations. In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organizations, 

which include individuals, resemble other institutions as they adapt or survive 

(or in terms of legitimacy). This leads to tension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continuity. However, when we divide individuals from organizations, they have 

room to change. This relates to what we see as a new institutionalism, larg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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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ed with a rejection of rationality as an explanation of organizational 

structure (Thornton & Ocasio 2008, 100). Of course, the distinction between 

old and new is not the topic here; instead, I focus on the individual’s change 

as a bridge between accountability and performance. As Thornton and Ocasio 

(2008, 100) noted, the focus here is no longer on isomorphism but on the 

effects of differentiated institutional logics on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in 

a wider range of contexts.

I obtained the following insight from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by this 

means. First, I normatively argue that the government should maintain the 

financial accountability and performance. The public sector should draw a clear 

line to separate itself from the private sector; that is, it should not be dragged 

in the private sector’s apparent superiority. Second, I suggest a conceptual 

solution: balancing conformity and distinctiveness. This describes management 

identity. Third, depending on context, some public agencies feature 

performance-focused strategies, and others have an accountability-focused 

strategy.

Concluding remark: Institutional prescriptions as metaphors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emphasizes authority relations (Tosi 2009, 224). 

The issue of authority is crucial in public administration. How we arrange this 

authority is a question of institutional design. Institutionalism is understood 

differently in different disciplines and has been particularly closely examined 

in organizational sociology (Greenwood et al. 2008), where all problems in 

organization are interpreted through the lens of institutionalism. 

In this tension, strategic management has attracted attention. Morrison & 

Salipante (2007) suggested a blended strategizing approach to observe how 

broadened accountability could be planned through emergent strategizing 

accompanied by deliberate strategy (211). According to their analysis, 

“deliberate planning responded to a rhetorical need to specify to stakeholders 

the organization’s rationality and intentions, whereas blending of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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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 with emergent strategizing responded to the functional need to prove 

to stakeholders the organization’s performance competence in the face of 

environmental challenges and uncertainty” (211).

The study of strategic planning or management appears to be the opposite 

of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Sennett (1998) argued that organizations that 

emphasize flexibility and rapid response do not provide a stable setting where 

individuals form lasting bonds with each other or the organization and its 

goals (Jos & Tompkins 2004, 275). I argue that strategic management, 

including flexibility and rapid response, can guarantee a stable setting as well, 

if the conceptual distinction of the individual from the organization that I 

suggest is ado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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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ability and Performance in Public 
Organizations: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and Institutional Design

Kwangseon Hwang & Sungwoon Jang

Institutional analysis can provide a range of relevant perspectives for 

observing organizations. Thus, an accountability dilemma in an organization 

can be investigated through an institutional framework. How can we 

understand the accountability dilemma in a public organization and obtain 

insight using an institutional theory lens? How do such accountability 

dilemmas occur in a public organization? Can an institutional theory explain 

this? I assume that institutional changes can surely generate an accountability 

dilemma. This paper explores how institutional theories could explain 

accountability dilemmas in public organizations. I also seek to develop a 

conceptual framework to relieve the accountability tension. This article 

distinguishes among regulative, normative, and cognitive institutional systems 

and separates change in individuals from organizational continuity.

[Key words: Accountability, Performance, Institutional perspective, 

Accountability dile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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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관리 정책이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업무자율성과 자율문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가빈･이지혜･김성엽･박성민
1) 

본 연구는 대한민국 공공조직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성관리 정책들이 공무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및 업무 자율성과 자율문화의 

조절효과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현재 시행되는 다양성관리 전략들의 취지와 그 방향성을 탐색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균형인사정책으로 대표되는 외적다양성 관리정책과, 일

과 삶 균형 정책으로 대표되는 내적다양성 관리정책이 한국 공직사회 내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에 기여하는지를 분석함은 물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다

양성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외적 다양성관리 정책

은 공무원의 삶의 질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내적 다양성관리 정책은 공

무원의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서 

공공조직 내 인적 구성 방식에 있어 기존 채용 중심의 소극적 균형 인사관리가 아닌 적극적 균

형 인사관리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고 개인의 삶

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내적 다양성관리의 긍정적 효과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자

율문화가 외적다양성관리 및 내적다양성관리와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자율문화의 중요성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다양성관리, 삶의 질, 자율문화

Ⅰ. 서론

우리가 흔히 듣는 문법적 오류 중 하나로, ‘다름’과 ‘틀림’이 있다. 나와 다른 것

을 틀리다고 표현하는 것은 차이를 옳지 않다고 여기는 의미를 포함하거나 전달할 

본 논문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BK21FOUR 「공감과 혁신을 위한 플랫폼 거버넌스 교육연구단」 에서 지원을 받
아 수행된 연구임(관리번호 4199990114294).
논문접수일: 2022.09.01, 심사기간(1차~2차): 2022.09.11~09.30, 게재확정일: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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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서로 간의 차이와 다름이 있음을 인식하고 차이에 기반한 차별과 편견을 

억제하며 다양성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회나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구성원들이 다양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그

리고 이를 통해 사회･조직적 차원에서 다양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성은 양면적인 개념으로 구성원 각각의 개성을 발휘하여 조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 구성원 간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켜 조직 생산성이

나 문화, 구성원 개개인의 삶에 부정적인 향을 미칠 수도 있다(이윤경･김종관, 

2013).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논의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고 소수자를 보호

하는 등 표면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에 대한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했던 초기 

단계에서, 이제는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의 범위와 심도를 확장하여 사

회나 조직, 문화와 신념뿐만 아니라 구성원 개인의 성격, 선호, 가치관 등 내적 가

치의 다양성까지도 논의 대상에 포함하여 연구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유민봉 ･ 
박성민, 2014). 즉 다양성관리는 그 효과성과 생산성 차원을 넘어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만족과 스트레스, 개개인의 삶의 질에까지도 많은 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성

원이 가진 다양성이 사회적･정책적･제도적 표현으로 발현되어 조직성과에 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개인에게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다양성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통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흐름도 이러한 경향

을 동일하게 반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초기에는 미국의 차별철폐나 적

극적 우대 정책을 차용하여 국내에 도입하는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예컨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에 대한 공직 채용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양적 

평등에 초점을 맞춘 다양성의 초기적 제도 다. 이러한 성별 다양성의 증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현재는 중앙정부 조직의 약 50%가 여성이 차지할 만큼 큰 변화가 

나타났으며(인사혁신처, 2017), 이제는 고위직의 비율을 높이거나 과학기술 역에

서 여성의 수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과 제도로 보다 구체화 된 다양성 정책으로 발

전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 및 여러 기관에서는 국내 환경에 적합하며 효과적인 여

러 제도적･정책적 다양성관리 방안을 구상 및 운 해 오고 있으며, 성별 불균형 개

선을 위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적 자원 활용을 위한 지역인

재추천채용제, 장애인의무고용제, 유연근무제, 그리고 후생복지를 위한 여러 프로

그램과 정책 등을 시행하여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이직의도를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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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며(임희정, 2010), 조직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연구(이윤경･김종관, 2013) 

등을 통해 그 효과성을 확인함은 물론, 그 논의 역을 보다 더 발전시켜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과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다양성관리에 대한 주제

를 확대해 나가려는 이때, 코로나19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다양

성관리의 중요성 및 방향성에 큰 향을 주었다. 

다양성의 역설적 개념만큼이나, 코로나19 사태는 그 확산방지를 위해 사람들을 

국가의 통제와 지도하에 외부활동을 자제시키고 시간이나 행동반경을 축소시키는 

등 제한된 삶을 살게 하 다. 그로 인해 개개인의 다양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결과

를 초래하기도 하 으나 이러한 통제와 제한 속에서도 끊임없이 다양성을 추구하

는 사회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는 기업뿐만 아니

라 공공기관에까지 근무방식의 다양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과거에 제도가 조직 내 

존재하는 것에만 의의를 두고, 다양한 근무형태의 홍보물로서 언급되었던 재택근무

나 유연근무 등이 코로나19 이후에는 실제로 활발히 활용되기 시작하 다. 이로 인

해 업무의 인식은 출근하고 직장 내 사무실에 모여 함께 해야 제대로 진행된다는 

고정관념에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근무조건과 환경이 존재하고 활용 가능하다는 것

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또한 업무를 위해 출･퇴근이라는 장소적 이동 없이 비대면

으로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실제 경험을 통해 확인함에 따라 물리적인 이

유로 제한 또는 차별받았던 채용이나 근무 관계에도 변화가 가속화되었다. 

환경적 향으로 인한 직장생활과 가족생활의 변화는 조직이나 가정, 개인 간 차

이를 가져오게 되었고, 차이는 다양성을 만든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제한되고 통제적인 정책 하에 대외적인 다양성은 약

화 된 듯 보이지만, 오히려 자발적 자가격리로 인한 이동의 제한 및 시간의 유연성 

때문에 다양성 추구 행동이 높아지기도 하 다(이윤혜･박철, 2021). 이렇듯 양면의 

결과를 보여주는 다양성 정책은 조직이 어떠한 방식과 전략을 가지고 관리하느냐

에 따라 그 효과나 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존에 추

진되어오던 다양성에 대한 계획과 전략, 각종 정책들이 새로운 내･외부적 전환점을 

맞이함에 따라 다양성 정책이 가져올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으

며, 이와 함께 다양성 관련 제도들의 조직 내 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실험의 장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다양성과 관련한 각종 제도나 정책들은 개인에게 큰 향을 미치기도 하지

만, 개개인 역시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결정

하고 이로 인한 감정을 느끼며 삶을 주도해 가기도 한다. Deci & Ryan(1985)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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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같이, 개인의 행동

은 외부의 보상이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환경적･정책적･제도적 틀 속에서 

제한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개인적 의지와 결정으로 스스로의 삶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 따라서 사회･문화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측면에서도 다양성에 

대한 제도와 정책들이 개인에 미치는 향관계를 진단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성에 대한 의의 및 정의에 대한 각종 선행연구를 검토하

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제도를 토대로 다양성관리 개념을 유형화, 재분류화 

하고자 한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사회･환경적 변화는 다양성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변화와 전환을 가져왔다. 정부가 구성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과 제도들

을 관리하고 운 하는 것은 공무원 개인의 만족감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종국적

으로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다양성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의 변화와 함께 이전과는 구별되는 제도의 효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 수립으로 인한 정치적･행정적 변화 속에서 다양성관리가 구성원 개개인의 직

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삶의 질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향후 다양성 

관련 정책수립 및 방향설정에 있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각 변수들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통계로 승인받은 2021년 「공직생활실태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고,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다양성의 개념과 유형

국립국어원에 등록된 다양성의 사전적인 의미는 모양, 빛깔, 형태 등이 여러 가

지로 많은 특성이나, 학술적인 측면에서 다양성은 연구의 분야나 논의 범주에 따라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다양성은 주로 문화

적 측면에서의 다양성 혹은 인적자원의 다양성과 연결되어 사용된다(김정인, 

2018). 표현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사회과학에서 사용되는 다양성이 내포하는 바

는 개인의 독특한 성격, 귀속적 특성, 사회적 속성, 조직적 경험을 가진 여성, 흑인, 

소수민, 고령자, 장애인 등이 다양하게 모여 구성된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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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2002). 이를 넘어, 다양성은 조직의 노동력으로서 개별 사회집단이 가지는 

특성의 다양함 혹은 이질적인 특성을 전부 일컫는 용어이다(이상호, 2002).

다양성에 관한 초기 논의는 주로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외적 다양성으로 인한 차

별의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다양한 인종 및 문화 집단이 존재하고 있는 미

국에서는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나 평등고용정책(Equal Employment 

Opportunity)과 같은 정책을 일찍이 고안하 으며,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여성

과 인종집단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제공되는 기회를 넓혀 인종이나 경제적 신분 

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 다. 하지만 점차 다양성의 개념적 범위와 맥락이 확장되

면서, 다양성에 관한 선행연구들 역시 나이, 인종, 성별 등의 인구통계학적 요인부

터 가치관, 성격, 교육수준과 근속연수 등의 인지적 요인까지 보다 넒은 의미의 다

양성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으로 점차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 다. 이는 다양성의 요

소 간의 관계가 계속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며, 다양성이 이론적 논의보다는 하나의 

현상 혹은 실제로서 먼저 대두되었기 때문일 것이다(이상호, 2002). 하지만 다양성

의 개념이 다양하고 의미가 상충적이라고 해서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혼란을 초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Carrell 

& Mann, 1995: 107), 그럴수록 다양성은 상황적이고 선택적이며 상대적인 개념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Moore, 1999: 208-210; Wise & Tschirhart, 2000: 387). 특

히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조직은 효과적인 인사행정을 달성하기 위해 조

직의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모두 고려하여 보다 탄력적이고 전략적인 인적자원

관리 전략을 고찰하는 바, 다양성관리에 대한 심도 깊은 접근과 분석은 조직의 성

장과 발전에 있어 통찰력을 제공한다.

다양성의 유형을 구분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준은 가시성인데

(이근주･이수 , 2012; Harrison, 2002; Jackson et al., 1995; Pelled et al., 1999), 

가시성의 기준에 따라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외재적 다양성(visible diversity)과 외

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내재적 다양성(invisible diversity)으로 구분할 수 있다(최

성주･이근주･최유진, 2018). 또한 조직 구성원 간에 존재하는 이질성은 성별, 인종, 

장애 유무 등 표면적 차원(surface level)의 외적 다양성(external diversity)과 성격, 

선호, 문화적 배경 등 심층적 차원(deep Level)의 내적 다양성(internal diversity)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유민봉･박성민, 2014). 비슷한 관점에서 

Harrison(2002)은 표면적으로 드러나 가시적으로 판별이 가능한 다양성의 요인을 

표면적 수준 다양성(surface level diversity)이라 하고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요

인을 심층적 수준 다양성(deep level diversity)으로 구분하 다. 그 외에도 Jack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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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2003)은 다양성의 요인을 인종/민족적 특성, 성별, 나이, 교육적/기능적 배경, 

인지, 성격, 문화적 가치와 국적 등으로 구분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이나 국과 

같이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들이 아닌 인종적 다양성이 적고 통일된 

문화를 공유하는 단일민족국가이기 때문에, 인종이나 문화적 소수자에 초점을 맞춰 

다양성 정책을 고안한 미국의 정책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그 초점을 성별, 지역, 장

애 유무 등에 따른 사회적 소수계층에 맞추어 다양성관리정책을 펼쳐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적 다양성을 성별, 지역, 출신 등을 고려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으로, 내적 다양성은 개인의 선호, 가치, 성격 등의 내재적 특성으로서 바라보고자 

한다.

2. 다양성관리의 개념과 유형

1) 다양성관리의 개념 

다양성관리(diversity management)란 조직 내 구성원들이 가진 다양성을 존중함

으로써 각 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활용하여 조직의 효과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Thomas, 1990). 다양성관리는 사회 및 조직 속에 존재하

는 ‘다름’을 포용하기 위한 관리적 활동을 포괄하는 용어로, 인사관리 및 조직관리

에서 논의되는 다양성관리는 조직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이질성에 대한 차별을 근

절하고 이러한 이질성을 존중하는 관리 활동을 의미한다(김선아･박성민, 2018). 다

양성관리는 인적자원관리의 핵심적 구성요소로서 특정되어왔으며(Mathews, 1998), 

다양성관리의 기능을 구성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은 교육 프로그램, 가족 친화 정책, 

멘토링 기회 및 지원 단체와 관련하여 조직마다 크게 다르다(Kellough & Naff, 

2004). 더욱이 사회가 나날이 복잡해지고 개인의 개성이 주목받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개인이 갖는 다양함의 특징과 범위가 늘어나는 바, 이런 다양성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배치하는 관리적 혹은 제도적 전략은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조직차원에서 다양성관리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작게는 개인의 심리적 측면에서부터 크게는 조직성과에까지 

거시적으로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다양성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다양성관리의 중요성은 자기 범주화이론(self-categorization theory)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Turner(1987)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을 타인과 다른 독특하고 긍정적

인 정체성을 가진, 즉 의미 있는 사회적 범주에 스스로를 분류하려는 경향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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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모든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보다는 유사한 사람을 선호하고, 그 사람에

게 더욱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집단 간 관계에서 타 집단과의 범주화를 위해 가장 

특이한 속성을 사용한다고 그는 얘기한다. 이러한 사회적 범주화과정이 개인들에게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제공하게 되면 개인들은 집단 내 혹은 집단 간의 구분을 

최대화함은 물론 외부집단의 구성원들은 덜 신뢰하고 덜 협조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김용수, 2014). 즉, 비슷한 특성을 지닌 개인들로 형성된 집단에서는 직무만족, 의

사소통 증가, 갈등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유발되지만 그렇지 않은 집단에 대해

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유사성-유인이론

(similarity-attraction theory)을 통해서도 보여진다. 한국에서는 “유유상종” 등의 사

자성어로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유사성-유인이론은 왜, 그리고 어떻게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끌리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비슷하게 Ellen & Elaine(1969), 

Byrne(1971)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과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끌

리며, 특히 사회적 배경이나 가족 등 자신과 중요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게 더욱 끌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공유된 특성은 개인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상

호작용을 불러오지만 공유되지 않은 고유한 특성은 의사소통상에 갈등을 초래하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이질

적인 특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다양성관리는 구성원의 표

면적, 신체적 특성을 넘어 점점 다양해지는 개인의 심층적 다양성을 관리함에 있어 

개인과 조직의 욕구충족과 성장을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다양성관리의 긍정적인 효과에 연구를 살펴보자면 기업의 성과창출에 관한 연구

에서 Judge et al.(1997)는 다양한 개인들로 이루어진 조직에서 공동체 의식을 창출

해내는 경 능력이 혁신집단의 특징임을 밝혀냈다. Swezey & Salas(1992)는 팀워

크 프로세스의 주요 범주 중 하나로 응집성을 포함시키고, 팀의 응집성 정도가 효

과적인 팀과 비효과적인 팀을 차별화시킨다고 설명하 다. 또한 국내 대기업을 대

상으로 한 이준호 외(2011)의 연구에서는 창의적 역할모델로서 관리자의 기능이 높

을수록 지각된 팀 다양성과 창의성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강화시켰으며, 집단의 팀 

응집성의 정도를 강화하는 것을 확인하 다. 

다양성을 바라보는 관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고용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규범적 관점에서 시작하여 최근에

는 조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조직관리론적 관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선

아･박성민, 2018). Thomas (2006)는 대표성(representation)과 다양성(diversity)의 개

념을 구분하면서, 채용과정에서 조직의 대표성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직 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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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사후적 조치가 필수적임을 주장하 다. 또한 Thomas와 

Ely(1996)는 조직이 구성원 간의 다양성을 포용함으로써 다양성에서 학습과 성장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양성에서 성장과 학습이라는 잠재적인 효과를 

인식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용함으로써 조직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관점이다

(Foldy, 2004). Pitts(2009)는 다양성관리의 범위를 사회적 약자집단(social minorities)

의 구성원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전략적 고용에서의 의미, 개인 간 다양성을 존중

하고 그 효과를 중시하는 규범적 의미, 마지막으로 다양성 교육 및 멘토링, 친가족적 

정책 등 다양성 관련 관리 프로그램 및 정책을 설립하고 운 하는 관리적 측면으로 

구분하 다.

한편, 다양성관리를 문화적 다원주의, 다문화주의 시각을 바탕으로 탄생한 샐러

드 볼(salad ball) 접근 방식과 문화적 동화와 문화적응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멜

팅 팟(melting pot) 접근 방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도 한다. 샐러드 볼(salad ball)

은 여러 가지 특성이 각각의 색을 잃지 않으면서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관리 방식을 의미하며, 멜팅 팟(melting pot)은 여러 가지 다른 차이들을 지배

적인 주류 특성에 융화 시키는 관리 방식을 의미한다(박성민, 2017 89:90). 공공 인

적자원관리에서 다양성을 관리하는 바람직한 관점은 멜팅 팟이 아닌 샐러드 볼 접

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박성민, 2017), 샐러드 볼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한 다

양성관리는 “외적 차이를 가진 인적자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여 차별을 철폐

하고 이들을 배려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박성민, 2017 89:90). 

Ely와 Thomas(2001)는 다양성관리를 논의함에 있어서 기존에 주로 사용되던 차

별-공정성 패러다임(discrimination-fairness paradigm)과 접근-정당성 패러다임

(access-legitimacy paradigm)에 학습-효율성 패러다임(learning-and-effectiveness)

을 추가하여 다양성관리를 설명하 다. 차별-공정성 패러다임(discrimination- 

fairness paradigm)은 동등한 기회, 공정한 대우 등 채용과정에서부터 승진까지의 

과정에서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편견과 차별을 배제하는 것이다. 

또한 조직으로 하여금 사회의 변화를 반 하는 공정한 규칙을 재정립하고 이것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관점은 모든 구성원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동화의 관점이 내재되어 있다. 접근-정당성 패러다임(access-legitimacy paradigm)

은 다름의 인정과 수용의 관점에서 다양성을 바라보고 있다. 이 관점에서 다양한 스

킬과 배경을 가진 구성원은 차별화된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이해하고 다양한 부분에 

접근하도록 도와준다. 이 패러다임은 차별-공정성 패러다임과는 다르게 모든 구성

원은 ‘다른 특성’을 갖는다는 차별화의 관점이 내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추가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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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효율성 패러다임(learning-and-effectiveness paradigm)은 기존 두 개의 패러다

임이 바라보는 측면을 포함하면서 다양성과 일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

고 있다. 이 패러다임은 기존 두 개의 패러다임이 인구통계학적인 다양성을 충족하

고 이들을 배치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조직 그 자체에서 추구하는 전반적인 

통합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이것은 앞선 두 개의 패러다임이 추구하는 동화와 차별

화의 관점을 모두 포함하면서 조직이 구성원 간 다름을 내재화시키고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구성원들은 모두 개인의 다양성(다름)을 지닌 같

은 팀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습과 효과성의 관점

은 ‘다양성과 업무를 연결하는 새로이 조명 받고 있는 관점’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Thomas, Ely, 1996: 85). 

한편, 다양성관리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양성관리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다양성관리 연구는 주로 민간기

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공공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초기에는 다양

성관리의 이론적 담론 및 사례를 통한 다양성관리의 한국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들

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고(최성주, 2018; 이상호, 2010; 이승계, 2010; 이상호, 

2005; 이상호, 2002), 후에는 다양성관리가 조직의 성과 혹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향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박윤, 2022; 민경률, 2021; 이태

신, 2020; 박정민, 2019).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연구는 다양성관리의 이념 및 가치

에 관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치거나 다양성관리의 초점을 오직 외적 다

양성에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 으며, 주로 성과지표와 관련된 변수들만을 측정하

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다양성관리와 삶의 질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로는 여성 근로

자의 직장생활의 질 향상에 다양성관리 전략의 역할을 연구한 김선아･박성민

(2018)의 연구와 여성 근로자의 시각을 중심으로 다양성관리와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비교한 김선아･ 박성민(2015)의 연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성관리를 한국사회에서 시행중인 정책을 기반으로 외적 다양

성관리정책과 내적 다양성관리정책으로 구분하고, 한국의 다양성관리 정책이 공무

원의 삶의 질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국형 다양성관리 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함은 물론 보다 공무원 개인에 초

점을 맞춘 인사관리 정책의 발전 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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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성관리의 유형

한국의 다양성관리는 처음에는 미국의 제도를 차용하여 성별에 대한 차별 철폐 

혹은 소수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 등 표면적 차원의 외적 다양성관리에 중점을 두었

으나, 다양성의 개념이 확장됨에 따라 개인의 성격, 선호, 가치관 등의 내적 다양성

을 고려하고 개인의 만족감이나 행복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성관리로 그 범

위를 확장시켜 왔다. 이에 다양성관리의 대상범위 역시 확대되었는데, 기존 외적 

다양성으로 범위를 한정한 소극적 다양성관리(passive diversity management)는 채

용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여 ‘사회적 형평성 구현’에 목

표를 두는 한편, 적극적 다양성관리(active diversity management)는 외적 다양성에 

대한 차별 철폐 뿐 아니라 내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포용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

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Dickens, 1994 : 261; Liff & 

Wajcman, 1996; French, 2001; Doherty, 2004 : 436; 유민봉･박성민, 2014; 박성

민, 2017). 

한국에서 시행되는 소극적 다양성관리 정책은 여성채용할당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지역인재추천채용제, 공공조직의 균형인사정책 등 인사관리 프로세스 전반에 

존재하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도화 되어 운 되고 

있으며, 민간출신의 인재를 선발하는 개방형직위제도 역시 공직의 개방성을 높이고 

입직 경로를 다양화하여 공채출신 공무원 위주인 공직사회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

한다는 점에서 외적 다양성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적극적 다양성관리 정책

은 크게 조직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과 삶 균형 정책으로 제도화 

되어 운 되고 있다(유민봉･박성민, 2014). 일과 삶 균형 정책의 일환으로서 여성가

족부(2006)는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

로자 지원제도, 가족친화 문화조성의 5가지로 가족친화정책을 세분화하여 정의하

고 있으며,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인, 업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제공하고자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 다. 또한 정부는 

2021년에 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운 지침을 제정하여 유연근무제도를 활성

화시켜오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구체적으로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탄력

근무제, 고도의 업무성과에 대해 성과의 크기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재량근무

제, 마지막으로 근무장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원격근무제로 구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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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다양성관리정책의 유형

유형 목적 구분 특징

외적
다양성
관리
정책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집단에게 

실질적 평등을 제공

여성채용할당제
여성의 대표성을 높여 정책결정과정에 여성
들의 시각과 관점 반영

장애인의무고용제
상대적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 대표성 
제고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개방형직위제도
공직의 개방성을 높이고 공무원 위주인 공직
사회의 인적구성 다양화

내적
다양성관

리
정책

조직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과 삶 
균형정책의 일환으로 

제도화

가족친
화제도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가족친화 문화조성

공무원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복지를 제공하고 가족친화 직장문
화를 조성

유연근
무제도

탄력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공무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인, 업무, 기
관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제공

균형인사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시기부터 국정과제를 통해 균형인사의 중요

성이 강조됨에 따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채용 및 보직관리 등 인사행정의 과정에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졌으며, 적극적인 도입 및 활용이 시작

되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독립 조직으로 ‘균형인사과’를 신설하 으며, 해당 부서

를 중심으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균형인사정책을 

활발히 추진해왔다. 균형인사정책 도입 이후 여성공무원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 

2018년에는 중앙행정기관 여성공무원 비율이 50.6%로 절반 수준을 상회하 다. 그

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37.9%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 다. 장애인 고용

확대정책의 경우에는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전부 개정되면

서 2007년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를 장애인 의무 고용률로 지정하

으며, 2008년에는 중증장애인 일괄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 다. 고용노동부의 장애

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 정부부분 장애인 고용률은 

1.97%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21년에는 2.97%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인재 분야의 경우에 정부는 2007년 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지방인재 채

용목표제를 도입하고, 2015년에는 7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

여 운  중에 있다. 또한 5･7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에서 지방인재가 일정비율(5급･외교관 20%, 7급 30%)에 미달



60 • ｢국정관리연구｣

할 경우 선발예정인원 외에 추가로 선발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

고를 위해 제도화된 개방형직위제도는 2014년 중앙인사관장기관에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하여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최초임용기간을 2년에

서 3년으로 상향하 으며, 임용제한기간(5년)을 폐지하 다. 2015년에는 민간인에

게만 개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를 도입하여 개방성을 확대해 민간부분에서의 인

재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임용기간 연장, 일반직 전환요건 

완화 등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개방형직위의 공직 안정성 및 개방성을 꾸준히 높여

가고 있다.

일과 삶 균형정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및 요구로부

터 시작되었으며,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저출산 증가에 대한 우려

가 높아짐에 따라 2000년대 중반부터 정부와 기업차원(대기업 중심)에서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제도 및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김미경, 2008). 또한 2007년에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

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적 기반을 마련하 다. 특히 일과 삶 균형

정책의 대표적 제도이자 가족친화정책의 일환인 유연근무제도는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그 쓰임이 더욱 다양화되고 범위가 세분화되어 활용되고 있다. 2010년 8월 이

후 유연근무제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시행되어 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공조직의 유연근무제 이용은 꾸준히 증가하 으며 2017년도 중앙행정기

관 소속 공무원들의 유연근무제의 이용경험 비율은 약 17.7%인 24,679명으로 

2013년도의 12.3%보다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2020년도에 들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공공조직의 유연근

무제 이용 비율은 훨씬 높은 폭으로 상승하 다.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유연근무

제 자료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로는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의 

유연근무 이용 변화는 광역자치단체에서 26,814건, 기초자치단체에서 20,220건 상

승으로 총 47,034건이나 이용 빈도수가 높아진 것을 확인하 다. 또한 전체 유연근

무 이용 중 원격근무 이용 비중은 2019년도 0.1%에서 2020년도 28.3%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표에 제시된 정책들을 앞서 논의한 다양성관리를 바라보는 관점들을 종합하여 

다양성관리의 전략적 측면에 적용해보자면, 차별-철폐전략(non-discrimination 

strategy)과 다양성-통합전략 (integrated inclusion)으로 나눌 수 있다 (이종구･고

희, 2012). 전자의 예로는 전통적 취약집단의 구성 비율 증가 정책, 채용, 승진 등에서 

차별 당하는 집단에 대한 보호 노력, 차별 시정을 위한 승진인원비율 등 수치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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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전략을 들 수 있으며, 후자는 구성원 의견 수렴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활용, 

다양성과 업무프로세스와의 결합, 구성원들의 다양성 이해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성평등채용제나 

지역인재채용목표제와 같은 균형인사정책은 차별-철폐전략에서 바라본 외적 다양성

관리정책이다. 또한 스마트워크제, 재택근무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도는 다양성-통합전

략에서 바라본 내적 다양성관리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성관

리를 성별, 출신 등의 외적 다양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소수자에게 공직진출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외적 다양성관리와 구성원의 업무능력, 선호 

등을 고려하여 업무방식에 있어 다양한 선택을 제공하기 위해 실용적인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는 내적 다양성관리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 삶의 질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개인의 삶 전체 또는 삶의 특정 역(직장생활, 가정

생활 등)에 대한 정서적인 신념을 의미하여, 삶에 대한 정서의 개념으로 만족과 안

녕, 즐거움과 행복의 심리상태를 의미한다(Rice & Mcfarin, Hunt & Neae, 1995). 

삶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Diener(1984)는 이 개념을 긍정적 정서(positive affect) 와 

부정적 정서(negative affect),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SWB)을 

구성하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주관적 안녕감은 정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삶

에 대한 만족이라는 개인의 인지적인 판단도 포함하며, 삶에 대한 만족은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 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Andrews & Withey, 1976; Shin & Johnson, 1978). 

공무원들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관련 연구는 공무원들의 근로 의욕과 사기 

제고를 위한 삶의 질 전반에 대한 고려가 공직 생산성 향상과 공무원 스스로 공직

생활의 만족감에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부터 인사행정 정

책수립에 있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직장생활의 질(Quality of Work Life)

은 일상생활의 질과 함께 ‘삶의 질(Quality of Life)’의 구성요소로 이해할 수 있으

며 직무만족, 조직만족, 조직몰입 등을 포괄하는 상위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김선

아･박성민, 2018). Gallie(2009)는 직장생활의 질을 본질적으로 직장 내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직무 특성 및 조직 환경과 관련된 심리적, 정서적 개념이라고 설명하 다

(Sirgy, 2001; 김선아･박성민, 2018). Sirgy(2001)는 개인 삶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직장생활의 만족도, 노동을 제외한 삶의 만족도, 가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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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사회 적응 등을 제시하 다. 즉,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 감소, 일적 안정감, 

직장 내 복지제도 등 직장생활에서의 삶의 질 향상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Campbell(1976)은 관련 연구를 통해 전

반적인 삶의 만족에 있어 일과 관련된 만족이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

다.

이는 전이이론(spillover theory)을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전이이론은 한 역

에서의 행동과 감정이 다른 역의 행동과 감정에 향을 미친다고 본다(채연주･윤

세준, 2012; Crouter, 1984). 전이효과는 크게 직장 혹은 가정에서 형성된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이 가정 혹은 직장의 태도와 행동에 긍정적으로 향을 미치는 긍정적 

전이효과와 직장 혹은 가정에서 형성된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이 가정 혹은 가정의 

태도와 행동에 부정적으로 향을 미치는 부정적 전이효과로 나뉜다(김선아 외 

2013; 윤병훈･최응렬, 2014; Grzywacz, 2000). 이는 한 역에서의 긍정적 혹은 부

정적 경험이 다른 역에서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경험에 향을 줄 수 있음을 보

여줌으로써 일과 가정의 역은 서로 독립된 역이지만 서로에게 접한 향을 

주고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김효선･차운아, 2010). 일과 가정의 역은 물리적･
시간적 경계에도 불구하고 한 역에서의 태도와 행동이 다른 역의 태도와 행동

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강유미, 2012), 어느 역 내에서든지 개인의 

부정적 전이효과를 줄이고 긍정적 전이효과를 높이는 것이 개인 및 조직의 과제가 

된다.

직장생활의 질과 가정생활의 질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하나

의 통합된 시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개인의 내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

과 포용을 통한 ‘일과 삶 균형 정책’은 인적자원관리의 중요한 개혁과제가 되었다

(김선아･김민 ･김민정･박성민, 2013). Zelenski(2008)에 따르면 삶에 대한 만족이 

높은 공무원들은 더욱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고안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내적 다양성 정책의 일환인 유연근무제에 

대한 해외연구 중 Carlson(2010)은 업무시간에 유연성을 부여할 경우 업무성과와 

조직만족도를 높인다고 설명한다. McNail(2010) 역시 유연근무제를 통해 일과 가정

의 균형을 높이고 직무만족도와 이직 경향 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

다. O’Reiley(2001)는 유연근무제를 통해 근로자에게 내적 동기를 유발시키고 생산

성과 업무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더욱이 일찍부터 다양한 유연근무

제를 도입하여 사용해왔던 해외에서는 이 제도가 개인의 삶의 질 및 직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결근을 감소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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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tes et al., 1999; Joyce et al., 2010). 그밖에도 직장생활의 질을 선행요인으로 

다루는 연구에서는 조직 특성을 유연근무제, 가족친화제 등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

으며, 분석결과를 종합할 때 해당 제도의 활용될수록 직장생활의 질이 높게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Ernst Kossek & Ozeki, 1998 ; Adams et al., 1996 ; Frone 

et al., 1997 ; Anderson, 2002 ; 김선희, 2010 ; 장희숙・김홍범, 2012 ; 이선경 외, 

2014). 따라서 근로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는 내적 다양

성관리제도는 근로시간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개인의 만족감을 향상시킴으로써 삶

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무원의 삶의 질 및 만족감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관심을 가지

고 관리하는 것은 공무원 개인의 만족감을 향상시킴은 물론 거시적인 차원에서 삶

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1. 내적 다양성관리는 공무원의 삶의 질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외적 다양성관리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자면 김선아 외(2018)의 연구에서는 

외적 다양성관리가 직무 적합성이 직장생활의 질에 미치는 향력을 긍정적으로 

강화시켰으며, 이를 통해 직무만족도가 직장생활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향이 강

화된다는 것을 확인하 다. Pitts (2009)는 미국연방정부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

서 외적 다양성관리가 조직성과 및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

인하 고, Choi & Rainey(2014)의 연구에서도 미국 정부기관에서의 다양성관리가 

성과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 다. 그밖에

도 Gilbert(1999)는 연구를 통해 인사관리부문에서의 다양성을 고려한 인적 자원관

리가 조직 구성원의 조직몰입을 높이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긍정적 태도와 문화를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임희정(2010)은 민간조직을 대상으로 다양성관리에 

대해 연구하 는데 다양성 친화형 인사관리가 조직 구성원의 직장만족과 조직몰입

에 긍정적 향을 미친다고 분석하 다. 

하지만 외적 다양성관리에 대한 부정적인 향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존재하

다. 노현탁(2014)은 민간조직을 대상으로 외적 다양성관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는데, 조직 내 다양성관리 프로그램이 조직의 생산성, 계속근무의지, 팀 혁신의지 

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 으며, Choi(2009)는 다양성과 

다양성관리 노력이 미연방정부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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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적 다양성이 높은 조직일수록 구성원들의 직무만족도가 낮고 이직 의도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적 다양성관리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반드시 이론과 일치하지는 않으며 

다양성에 관한 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많은 연구자들은 다양

성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증거가 혼재되어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문맥적 요인

(contextual factors)들이 다양성과 개인 및 조직 수준의 결과 간 관계에 향을 미

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Jackson et al., 2003; Choi, 2009; Choi & Rainey, 

2010). 즉 여러 상황적 측면에 따라 집단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의 의미와 범위가 다

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성이 내포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외적다양성관리에 대한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외적 다양성에 관하여 많은 연구의 결과들이 혼재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양성관리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외적다양성관리의 긍정적인 향력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한국 공공조직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한국정부는 균형인사정책을 통해 

공공의 인적구성이 사회의 인적구성을 대표하고 그들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대변

할 수 있는 관리전략을 꾀하여 관료제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높여왔다. 정부 관료제

의 대표성의 확보는 공공부문의 정책 결정에 있어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

계를 극복하여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선호를 효과적으로 대변하여 

공공부문의 대응성 및 책임성의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다(왕태규, 2018). 균형인사정

책의 효과성을 분석한 진종순(2009)의 연구에서는 균형인사정책의 결과 공직 내 근

무환경이 가정 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으며, 균

형인사정책이 적극적 대표성과 소극적 대표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구성원의 책임감과 만족도

를 높이는 외적 다양성관리는 삶의 질 차원에서 조직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향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2. 외적 다양성관리는 공무원의 삶의 질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4.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Locke(1976)은 직무만족을 직무평가 결과에 대한 판단으로서 개인의 직무 혹은 

직무경험을 평가할 때 발생하는 즐거움이나 긍정적인 감정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즉 직무만족은 직무 그 자체의 경험, 결과에 대한 보상, 만족감 또는 좌절 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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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감정적, 인지적 평가에 의해 형성되고 인식된다는 것이

다. Porter & Steers(1973)는 직무만족을 내재적・외재적 만족으로 구분하 는데, 

내재적 만족은 직무의 난이도나 중요성, 다양성, 그리고 동료와의 관계에서 유발되

는 반면 외재적 만족은 보상이나 승진, 직업 안정성, 업무환경과 같은 직무수행 결

과에서 유발된다. 이에 대해 Gruneberg(1979)는 내재적・외재적 요인이 분리되어 

직무만족에 각각 향을 주기보다는 개인이 진행하고 있는 업무와 인식의 총체로

서 향을 준다고 주장하 다. 다시 말해 직무만족은 직무와 관련해 개인이 느끼는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이며 조직의 제도적, 문화적 요인에 많은 향을 받는다

는 것이다. 

Herzberg(1964)의 동기-위생이론(motivation-hygiene theory)에 따르면 직무만

족의 향요인은 직무에 불만족을 느끼게 하는 위생요인(조직의 정책・관리, 업무

환경, 지위, 연봉, 대인관계, 감독 등)과 만족을 주는 동기요인(직무 적합성, 책임감, 

성취감, 자아실현, 인정, 도전, 의사결정에의 참여 등)으로 구분된다. Herzberg는 

위생요인을 제거하 을 때 직무에 대한 불만은 줄어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족감

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즉, 단순히 위생요인이 제거된다고 해서 바로 직무

만족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동기요인이 충족되었을 시에는 구성원의 

직무에 대한 만족이 충족되지만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족을 유발하

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관리자가 직원의 급여, 직위, 근무환경 같은 위생적 요소를 

개선해준다고 해서 구성원의 직무만족도가 올라가지는 않는다. 따라서 표면적인 급

여의 인상이나 사무실 환경 개선, 구성원의 지위상승 등이 바로 높은 직무만족으로 

이어지기란 어렵다. 이보다는 구성원의 내재적인 특성을 고려하거나 구성원이 직무

를 수행함에 있어 유연한 환경을 조성하는 관리적 방법이 동기부여와 직무만족을 

높이는데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Herzberg는 직무자의 직무만족을 일으키기 위해

서는 직무 자체에 직무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직무자의 자기통제를 할 수 있

도록 보다 많은 책임과 기회를 부여할 것을 주장하 다(김수정, 1989: 29-32). 

직무만족과 삶의 질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Drobnic et al. 

(2010)가 유럽의 9개국(핀란드, 스웨덴, 국, 네덜란드,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 헝

가리, 불가리)을 대상으로 직무만족과 삶의 질 간의 관계에 관해 수행한 연구에서

는 업무 자율성과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업무에 대한 흥미 등이 높은 수준의 

직무만족으로 전환되고, 이는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하 다. Andrews와 

Withey(1976)의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을 단일척도로 하여 삶의 질과의 관계를 살펴

보았는데, 전반적인 삶의 만족에 직무만족이 강한 예측요인으로서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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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lin(1969)은 직무 및 지역사회와 관련한 특징 요인에 대한 만족감을 통해 전체적

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 는데, 연구 결과 직무만족을 구성하는 요인들은 지역사

회에 대한 만족감과 결합하여 전반적인 삶의 만족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하

다. 이렇듯 대다수 경험적 증거들이 직무만족이 삶의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지지하고 있다(Rain, 1991; Tait, 1989). 이들 관계에 

관한 이유로는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낼 뿐만 아니라 업무가 생활 활동

의 중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 가능하다(Dubin, 1956). 또한 직무만족은 삶의 만족

에 포함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직무만족은 삶의 만족에 인과적인 향을 미친다

(Andrews & Withey, 1976; Campbell et al., 1976; Rice, 1985). 

이런 논의들을 바탕으로 바라보았을 때, 직장생활에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부

여하고 개인의 내적 특성을 고려한 업무설계는 동기요인을 충족시킴으로써 개인의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별이나 출신 등으로부터 오는 

차별을 줄이고 인구통계학적으로 다양한 구성을 가진 집단이 공직에 들어가 그들

의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하는 외적 다양성관리 역시 개인의 책임감을 높이고 동기

부여를 통해 동기요인을 높임으로써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해 보았다.

가설 3. 외적다양성관리는 공무원의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내적다양성관리는 공무원의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직무만족은 공무원의 삶의 질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직무만족은 외적다양성관리가 공무원의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매개할 것

이다.

가설 7. 직무만족은 내적다양성관리가 공무원의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매개할 것

이다.

5.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생활 스트레스는 인간이 경험하는 생활환경에서의 혼란이 개인의 항상성 유지를 

위협할 때, 이러한 위협에 대해서 개인적 또는 대리적 대체(사회적 지위, 종교 등)

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경험하는 상태이다(전겸구･김교현, 1991; 송

숙, 2012). 생활 스트레스는 개인의 삶 모든 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며, 그 중 직

무스트레스는 개인이 직장생활에서 느끼는 생활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과도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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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는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개인의 업무성과를 

저해하고 만족감 및 효능감을 저해하여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따라

서 직무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개인의 생활과 건강에 악

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직무 동기를 저하시키고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에 역기능으로 작용하여 조직의 효과성에도 심각한 향을 미칠 수 있다(옥원호･김

석용, 2001:355).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개념은 주로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

는데, 초기에는 자극(stimulus)의 개념으로 이해되다가 이후 반응(response)의 개념, 

마지막은 환경과 개인이라고 하는 자극과 반응(stimulus-response)의 상호작용의 

개념으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박기관, 2008). 

직무스트레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 모형들도 존재한다. 

Steers(1981)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조절 향요인과 개인 향요인으로 구분하고 

개인이 느끼는 직무스트레스의 정도는 사회적 지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 다. 

Parker와 Decotiis(1983)는 스트레스를 2개 차원의 결과로 나누고 직무스트레스 자

체를 직장생활과 관련하여 느끼는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1차적인 결과로 이해

하 다. 즉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제거하거나 성공적으로 대처하면 직무스트레스

는 지각되지 않으며 2차적인 결과도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임성식, 1997). 

Ivancevich와 Matteson(1986)은 스트레스 요인이라 칭하는 상황의 선행요인이 개

인에게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정도의 평가(지각), 스트레스 요인에 따른 효과 및 

반응(결과), 이 과정에 대한 향 요인을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 는데, 조직 내 

향 요인으로서 물리적 환경 및 개인, 집단, 조직 등의 요인을 포함시켰다. 한국 

직장인들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장세진 외(2005)의 연구에서는 ‘한국형 직무

스트레스 요인 측정 도구’로서 조직체계, 직무요구, 직장문화, 직무자율성, 직무 불

안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스트레스는 주로 개인의 반응과 환경

의 자극의 관계에서 이해된다(목진휴, 2007). 즉, 스트레스란 외부환경의 자극요인

과 개인의 반응이 상호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특히 위의 세 가지 측면에서 직

무스트레스의 원인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 업무와 개인의 가치관 사이의 괴리, 담당 

직무의 성격 및 특성이 개인의 선호도 및 전공과 맞지 않아서 오는 불만족, 그리고 

과도한 업무량 및 업무 책임으로부터 오는 압박감으로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조직 

차원에서 직장 내 상이한 구성원들이 가진 성격, 선호, 배경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업무방식, 생활방식 등의 이질적인 특성들을 방치하면서 일률적이고 경직적

인 규칙을 강요한다면 개인의 직무스트레스가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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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스트레스와 외적다양성관리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외적다양성관리와의 긍

정적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외적다양성관리가 직장생활의 질에 미치는 

향력을 강화하거나 직무만족, 조직성과, 조직몰입 등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직무스트레스는 직무환경의 자극과 이에 

대한 개인의 지속적인 반응에 의해 발생하며 주로 근무환경과 직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는 외적 다양성관리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인재를 선발하여 구성원의 책임감을 높이는데 기여하므로 직무스트레스 원인모형 

중 업무와 개인 가치간의 괴리 및 직무 특성의 불일치로부터 오는 외부환경의 자극

요인을 감소시켜 직무스트레스를 낮춘다고 기대 가능하다. 특히 대표적인 외적 다

양성관리인 균형인사정책은 공무원들이 사회의 다양한 집단을 대표하게끔 하며, 정

부관료제의 주요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사회집단의 다양한 이익과 가치를 투입하게 

된다.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공무원의 직업적 소명 상 

외적 다양성관리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본래 직무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 수행을 가

능하게 하여 직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간의 괴리를 줄이도록 도와줄 수 있

다. 

업무시간의 유연성과 탄력적인 업무 운용을 가능케 하는 내적 다양성관리 역시 

과도한 업무량 및 업무 책임의 압박감을 분산시킬 수 있어 직무스트레스를 낮추는 

향요인으로 기대 가능하다. 특히 내적 다양성관리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자율성

을 부여하기 때문에, 직무특성이론을 바탕으로도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직무

특성이론에 따르면 업무 이행 전반에서 독립적인 자율권이 부여될수록 직무 성과

에 대한 개인적 책임감이 증가하고 개인에게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Hackman & Oldham, 1975).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자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직무스트레스의 원인을 분석한 원용천 외(2022)

의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의 원인으로서 업무 모호성, 조직과 개인 가치관 갈등, 

업무 책임 과중 등을 들었으며, 유연근무제의 시행이 업무 모호성을 줄여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를 낮춘 것을 확인하 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원인에 잠재프로파일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유연근무제 만족도와 업무 자율성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박예리 외(2014)의 스마트워크와 직무만족, 지속사용의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스마트워크 효과 중 업무효율성과 직무자율성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향을 주었으며, 업무효율성과 직무 자율성, 유연성은 지속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향을 주는 것을 검증하 다. 서아 (2012)은 스마트워크환경은 개인에게 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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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자율권을 부여하고, 일･가정 갈등과 업무 과부하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증명하

다. 시간유연성과 관련하여 여러 실증연구들이 근로자가 시간 측면에서 업무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되면 일･가정갈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갈등을 줄일 수 있고, 

근무 스케줄에 대한 자율성과 근로자의 조직몰입, 직무만족도 및 생산성을 향상시

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Gallie & Russel, 2009; Tausig & Fenwick, 2001; 

Scandura & Lankau, 1997; Ezra& Deckman, 1996).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연구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직

무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대한 관계를 규명한 유재두(2020)의 연구에 따르면 직무스

트레스 요인은 삶의 질 요인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현(2011)의 연

구에서는 직무 특성과 삶의 질에 관련된 요인의 관계를 세분화하여 각 요인의 관계

를 살펴보았는데, 직무만족, 직업 만족, 가정생활 만족이 전반적인 삶의 질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588명을 대상으로 직

무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의 관계를 규명한 김우정(2021)의 연구는 삶의 질 하위

역 중 공감만족은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 물리적 환경, 직무자율성 결여, 직무 불안

정, 조직체계, 직장문화와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소진은 물리적 

환경, 직무요구도, 직무자율성 결여, 직장문화와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

났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관점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조직적 차원에서 인구통계학적으로 상이한 

특성을 가진 구성원들을 적절히 배치하거나 자율적인 근무방식을 제공하는 등의 

관리적 노력은 개인의 직무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직장 내 스트레스의 증가는 직장생활의 만족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측면에서 일상생활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가설을 도출하자면 다음과 같다.

가설 8. 외적다양성관리는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내적다양성관리는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0. 직무스트레스는 공무원의 삶의 질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직무스트레스는 외적다양성관리가 공무원의 삶의 질에 미치는 향력을 

매개할 것이다.

가설 12. 직무스트레스는 내적다양성관리가 공무원의 삶의 질에 미치는 향력을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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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업무자율성의 조절효과

업무자율성은 개인이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자유, 독립성, 그리고 재량을 제공받는 정도를 의미한다(Hackman, 

Oldham, 1975). 즉 업무자율성은 조직구성원에게 허용된 의사결정 권한의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Campbell et al., 1970). 초창기의 연구에서는 직무자율성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재량권과 독립성의 정도를 나타내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개념을 더 확장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작업 스케줄, 계획, 의사결정, 방법 

선택 등에 있어서 자유, 독립, 결정권을 갖는 정도를 말한다(Wall et al., 1992; Wall 

et al., 1995). 업무자율성은 할당받은 직무에 대해 구성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책임감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제시되어 

왔다. 특히 업무방식에 대한 자율성은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상이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업무수행의 방식을 인정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직무 요구-자원모델(job demands-resources model)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개인

에게 할당된 직무 요구와 개인이 그것을 다루는데 필요한 직무자원과의 불평등에

서 발생한다. 모든 직무요구가 개인의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수준의 노력을 쏟게 될 때 우울, 불안, 탈진과 같은 부정적 반응을 초래함으로써 직

무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Schaufelli & Bakker, 2004). 반면 직무자원이란 직무

요구를 해결하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 기술 등을 활용하여 

직무 목표 달성 및 개인의 성장과 개발을 자극하는 직무특성을 뜻한다. 따라서 직

무자원은 직무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업무 완수를 가능케 하므로 

그 자체로도 중요한 요인이다(Hobfoll, 2002). 즉 높은 수준의 직무요구가 직무소진

(burn-out)을 일으킬 때, 제공되는 자원의 수준이 높다면 그 부정적 효과가 감소하

게 된다. 업무자율성은 직무의 질(job quality)을 구성하는 요인이면서 직무의 자원

(job resources)중 하나로 인식되기 때문에(Bakker & Demerouti, 2007), 자율성과 

같은 직무 자원은 개인의 동기부여와 성장을 자극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심리적 안

녕과 직무태도 및 수행에 긍정적인 향을 준다(Nachreiner & Schaufeli, 2001). 더

욱이 직무 요구-자원모델은 직무 자원이 직무 목표성취 및 개인의 안녕감에 직접적

인 정(+)의 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직무 요구의 부정적 효과를 완충하는 조절효

과도 가진다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어진 시간에 비해 일의 양이나 업무량이 

많을 경우 근로시간이 길어져 역할 과다의 상황이나 촉박한 마감기한으로 인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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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느끼는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무시간 자율성이 

직무 자원으로서 기능한다면 근무시간 자율성이 개인의 안녕과 직무태도 및 수행

에 긍정적인 효과를 줌과 동시에 긴 근로시간이 주관적 만족감에 미치는 부정적 효

과를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직무특성이론(job characteristics theory)은 단순히 직무 자원의 효과 여부를 살

펴보는 것을 넘어, 그러한 효과가 어떠한 이유 혹은 기제에 의해 발생하는지를 설

명하고 있다. Hackman과 Oldham(1976)은 직무 내 요소들이 어떻게 조직되는가에 

따라 나타나는 직무특성이 근로자의 심리상태에 향을 주어 동기부여, 직무만족, 

작업성과 및 이직률에 향을 미친다고 얘기한다. 여기서 조직 내 구성원의 직무만

족을 형성하는 요소로서 잠재동기(motivating potential)는 직무 중요성, 직무자율

성, 성과 정보의 환류 등과 같은 직무와 관련된 특성이 조직구성원의 심리상태에 

향을 미치게 된 결과로 나타난다고 본다. 따라서 핵심적 직무특성을 적절히 반

하도록 직무 설계가 이루어질 때 내재적 동기부여가 촉진되어 결과적으로 업무성

과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진윤희･김성종, 2021; 김상묵･김 종, 2005). 직무특성

이론은 직무의 효율적 설계와 직무와 사람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직무는 개인의 

동기부여와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직무특성을 내재하고 있어야 

직무 수행능력 및 개인의 심리적 안녕을 높인다고 설명한다. 

업무자율성과 삶의 질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을 살펴보자면 Cummings와 

Molloy(1977)는 직장에서의 삶의 질과 생산성 향상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

한 결과 실험에 포함된 모든 조직 변수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조작되는 것이 근로

자가 업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재량 혹은 자율성의 정도 다고 설명한다. Loher at 

al.(1985)는 업무의 중요성, 기술의 다양성, 업무자율성, 정체감 등 여러 직무특성을 

가지고 이들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는데, 업무의 자율성이 직무만족

에 가장 많은 향을 끼친다고 보고하 다. 한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조 채 외(2010)는 일반 사무직 행정공무원 805명을 대상으로 직업관련 

특성이 직무스트레스나 근로자의 피로수준과 같은 사회･심리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 는데,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관찰변수인 업

무자율성이 낮을수록 피로수준과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조광희 외(2007)

는 일반 사무직 행정공무원 1,005명을 대상으로 직업특성 및 직무자원 등이 스트레

스 수준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업무자율성이 낮을 때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직무특성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직무특성들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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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자율성이 직무만족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한 연구들이 존

재하며(Breaugh & Becker, 1987; Loher et al., 1985),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에서

는 자율성이 직무만족, 직무성과 등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Spreitzer et al., 1997). 실제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하는 관리 스타일이나 조직 

설계는 조직구성원으로부터 만족을 이끌어낸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Hackman & Oldham et al., 1980). Meikins & Watson(1989)은 구성원

들에게 자율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했을 때, 직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직

무에 대해 만족하고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가 높아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음과 

같이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13. 업무자율성은 외적다양성관리가 공무원의 삶의 질, 직무만족, 직무스트레

스에 미치는 향력을 조절할 것이다.

가설 13-1. 업무자율성은 외적다양성관리가 공무원의 삶의 질에 미치는 향력을 

조절할 것이다.

가설 13-2. 업무자율성은 외적다양성관리가 공무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력을 조절할 것이다.

가설 13-3. 업무자율성은 외적다양성관리가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향력을 조절할 것이다.

가설 14. 업무자율성은 내적다양성관리가 공무원의 삶의 질, 직무만족, 스트레스에 

미치는 향력을 조절할 것이다.

가설 14-1. 업무자율성은 내적다양성관리가 공무원의 삶의 질에 미치는 향력을 

조절할 것이다.

가설 14-2. 업무자율성은 내적다양성관리가 공무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력을 조절할 것이다.

가설 14-3. 업무자율성은 내적다양성관리가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향력을 조절할 것이다.

7. 자율문화의 조절효과

개인마다 개성이 있고 각각의 사회마다 문화가 존재하는 것처럼, 모든 조직에도 

개별적으로 고유한 특성을 지닌 조직문화가 있다(김동욱･한 식･김명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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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in(1985)은 조직문화란 조직이 내･외부환경에 적응하고 내부를 통합하는 과정

에서 특정 집단이 고안, 발견, 개발하는 일정 양식의 기본 믿음으로서 오랜 기간 구

성원들이 타당하다고 여겨 왔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고, 새로운 구

성원들에게도 조직의 대내외적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으로 학습되는 것이라

고 하 다. Ouchi(1985)는 조직문화를 조직의 전통과 분위기로서 조직의 가치관과 

신조, 그리고 행동 패턴을 규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Ducan(1979)은 조직문화를 세대와 세대를 거쳐 구성원들이 다음 세대의 구성원들

에게 공유되어 전승되는 조직의 이념과 가치관, 행동양태에 대한 집합이라 정의하

다. 조직문화는 다중 수준(multiple level)에서 존재하며 공유된 가치나 믿음, 가

정으로 구성된 인간의 행동과 태도를 지도한다(C.A.Hartnell, 2011).

이렇듯 조직문화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고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며 구성원들의 가치, 규범 및 신념 등이 

포함된 광의적 개념임을 내포한다. 또한 조직에 따라 업무처리 방식과 능력이 다르

기 때문에 각 조직에 따라 상이한 관행이 발생하며 이러한 관행에 따라 관습이 생

기고 관습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결국 조직문화는 관행을 통해 의사전달

에 큰 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일한 정책이라도 조직구성원 개인의 외적, 내적 다

양성에 따라 의사전달에 있어서 해석과 지각하는 내용이 다르게 변할 수 있다(구주

, 2020:5). 특히 조직의 문화는 동기부여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개인의 특

성뿐만 아니라 심리적 풍토가 조직 구성원의 행동에 향을 준다는 사실이 많은 연

구들을 통해 확인되었다(Dragoni, 2005; Jame et al., 2008). 또한 개인의 성격과 조

직의 성격이 부합될 때 조직몰입(유태용･현희정, 2003; 박지연, 2004; Lutrick & 

Moriarty, 2002), 이직 및 이직의도(현희정, 2002; Lutrick & Moriarty, 2002; 

Truban et al., 2001; O’Reilly et al., 1991), 과업수행(Cable & Judge, 1996)에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문화는 형성된 규범이나 관행을 통해 다양

한 방식으로 조직원들에게 향을 미치게 된다.

자율문화와 조직몰입과 관련하여 Steers et al.(1977)는 자율성과 응집성이 조직

몰입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으며, Li Yueh Chen(2004)은 조직몰입, 

직무만족 및 조직성과에 대한 조직문화의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리더의 행동에 따

른 조직문화가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의 정도에 향을 미치며, 리더가 자율적인 

문화를 형성할수록 구성원들의 조직몰입은 높아졌다고 주장하 다. 이선규･이웅희

(2008)가 진행한 국내 연구에서는 조직풍토가 지식습득 의사결정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는데, 유연성을 제외한 나머지 다양성, 자율성, 잉여성, 그리고 연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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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습득 의사결정에 향을 준다는 것을 검증하 다. 따라서 새로운 지식창출을 

위한 아이디어를 고안해 내는데 조직 차원에서 주어지는 자율성의 정도가 조직구

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배경과 다른 부서 혹은 외부와의 연결

성이 뛰어날수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더욱 현명히 대처할 수 있는 능

력이 있기 때문에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의지가 커진다는 것이다. 

자율적 문화와 직무의 관계는 사회적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사회적 교환이론은 사람들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주고받는 것

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균형을 맞추는가에 대해 설명한다(Kelly & Thibaut, 1978). 

사회적 교환이론에 근거한 연구들을 살펴보면(Knippenberg, Van Dick & Tavares, 

2007), 조직구성원들은 임금, 칭찬, 업무지원 등의 이익을 얻기 위해 더욱 노력하며 

조직에 충성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적 교환이론에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호혜성(reciprocity)은 일종의 도덕률로서 인식되기 때문에(Dunfield 

& Kuhlmeier, 2010), 조직 차원에서 자율성과 같은 직무자원을 많이 제공한다면 

조직의 지원에 대한 보답으로 더 많은 도움행동이나 친사회적 행동을 수행할 가능

성이 크다. Eisenverger와 Cameron(1999)은 자율적인 문화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조직지원인식이 더 높다고 주장하 다. 또한 자율적 문화가 높은 조직에서

는 개인에게 허용된 자유, 독립성, 재량권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에 

자율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자기실현경향성을 높이고 개인의 성장과 개발을 위

해 더욱 노력할 수 있다. 즉, 자율성이 부여된 조직문화는 조직원들의 직무에서 발

생되는 성공 및 실패에 대한 개인적 책무를 높이고 내재적 동기를 유발시켜 긍정적

인 태도와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15. 자율문화는 외적다양성관리가 공무원의 삶의 질,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에 미치는 향력을 조절할 것이다.

가설 15-1. 자율문화는 외적다양성관리가 공무원의 삶의 질에 미치는 향력을 

조절할 것이다.

가설15-2. 자율문화는 외적다양성관리가 공무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력을 

조절할 것이다.

가설15-3. 자율문화는 외적다양성관리가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향력을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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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6. 자율문화는 내적다양성관리가 공무원의 삶의 질, 직무만족, 스트레스에 미

치는 향력을 조절할 것이다.

가설 16-1. 자율문화는 내적다양성관리가 공무원의 삶의 질에 미치는 향력을 

조절할 것이다.

가설16-2. 자율문화는 내적다양성관리가 공무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력을 

조절할 것이다.

가설16-3. 자율문화는 내적다양성관리가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향력을 조절할 것이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포스트코로나시대에도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외적다양성관리와 

내적다양성관리가 공무원 개인의 행태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여 공직 내 효과적

인 다양성관리를 발전시키기 위해 각 다양성관리가 공무원 개인의 직무만족, 직무

스트레스,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 업무자율성과 자율문화가 이를 조절

하는지 확인하고자 하 다. 

이에 본 연구는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외적다양성관리, 

내적다양성관리를 독립변수로, 변수 간의 향관계를 알아보고자 하 다. 또한, 자

기결정성이론 관점에서 개인의 업무자율성과 조직차원에서 구축되고 문화차원에서 

고려되는 자율문화가 개인의 심리 변수에 유의미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

하며 이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총 16개의 가설을 설정하 고, 성별, 연령, 

재직기간, 직급, 채용제도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그림 1>

과 같이 연구모형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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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 방법 

1)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국가승인통계인 2021년 공직생활실태조사를 활용

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 다. 중앙행정기관 1,890명과 광역자치단체 2,243명인 총 

4,133명의 공무원이 대상자이며, 47개 중앙행정기관 본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과 

17개 광역자치단체 본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전부를 활용하 다. 본 설문의 표본추

출방식은 다단계층화추출법(multi-stratified sampling)으로 이루어졌으며 편의적표

본추출방식(convenience sampling)과 수백 개의 표본으로 주로 진행되는 행정학 

인식 조사 비해 우월한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대유･김강민, 2021). 구

체적인 설문 조사의 시기는 2020년 8월 12일부터 2021년 8월 11일이며, 확률표본 

수집 후 e-mail을 통해 조사가 수행되었다. e-mail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는 QR코

드를 통한 모바일 조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SPSS 26.0 프

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아

래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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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4,133)

변수 구분 빈도 % 변수 구분 빈도 %

성별
남성 2394 57.9

재직기간

5년 이하 816 19.8

여성 1739 42.1 6년〜10년 747 18.1

연령

20대 311 7.5 11년〜15년 569 13.8

30대 1052 25.5 16년〜20년 723 17.5

40대 1519 36.7 21년〜25년 348 8.4

50대 이상 1251 30.3 26년 이상 930 22.5

채용제도

공개경쟁채용 3437 83.2

직급

1〜4급 458 11.1

5급 1058 25.6경력경쟁채용 682 16.5

6〜7급 2251 54.5
기타 15 0.4

8〜9급 365 8.8

2) 변수의 구성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독립변수인 외적다양성관리와 내적다양성관리는 각 3문

항으로 구성하 다. 다양성관리는 외적다양성관리와 내적다양성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외적다양성관리는 채용 당시 응답자에게 수혜의 여부가 상이할 수 있지만 내

적다양성관리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응답자 모두에게 제공될 수 있는 다양성관리이

다. 두 변수에 대한 효과와 여러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해 동일한 위치에서 비교하

는 것이 엄 하게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공직 내에서는 두 다양성관리를 

통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무원 개인에게도 향을 줄 수 있는 관리 법적, 정

책적, 제도적 변수로서 유사하거나 상이한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여 외적다양성관리는 균형인사 및 공직의 개방성 차원의 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해당 문항은 개인이 인식하는 조직전반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효과이다. 

균형인사 차원으로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지역인재추천채용제의 활용에 대한 제

고 인식과 개방성 차원에서는 개방형직위제도의 효과인 문항을 활용하 다. 

내적다양성관리는 근무에 있어 자신의 업무방식과 가치관을 활용할 수 있게 제

고해주는 것으로 정의하 고, 공무원 개개인이 근무함에 있어 내적 특성에 초점을 

둔 관리차원의 문항으로 구성하 다. 측정에 활용된 문항은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원격근무이다. 또한, 내적다양성관리 정책 활용에 대한 경험 및 인식은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직생활실태조사의 

타년도 결과를 비교하자면, 유연근무제 활용 경험은 2021년 67.4%, 2020년 73.7%, 

2019년 54.0%이며, 재택근무 활용 경험이 1번 이상이 2021년 58.2%,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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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2019년 1.4%, 스마트워크센터의 활용 경험도 2021년 12.2% 2020년 13.9% 

2019년 8.7%로 코로나19 상황 전후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활용된 내적다양성관리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각 내적다양성관리 측정 문항의 만족

도를 활용하 다. 

조절변수인 업무자율성과 자율문화는 직무자원요구이론을 바탕으로 설정하 다. 

직무자원요구이론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개인 혹은 조직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무･유형의 노력들을 의미한다. 이를 고려하여 업무자율성은 업무를 수행

하는 개인에게 요구되거나 주어지는 업무방식 차원의 노력, 자율문화는 업무수행 

전반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 차원의 노력으로 정의하여 구성하 다. 본 연구

에서는 업무자율성에 대해 업무 진행 방향과 속도를 의미하는 2개의 문항, 자율문

화는 기관이 자율적인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자유로운 소통 및 개성 중시를 측정하

는 2개의 문항을 구성하 다.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직무만족은 3문항을, 직무스트레스는 3문항을 통해 측정

하 다. 직무만족은 공무원 개인이 느끼는 업무에 있어서 긍정적인 심리이며, 반대

로 직무스트레스는 공무원 개인이 업무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심리이다. 

해당되는 변수들은 앞선 다양성관리들의 효과를 살펴보며 동시에 종속변수인 삶의 

질에 전이효과를 설명하고자 사용하 다.

종속변수인 삶의 질은 응답자인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 외에도 느끼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2문항을 통해 변수를 구성하 다. 끝으로, 측정에 활

용된 모든 문항들은 단일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5점 척도 방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변수구성과 설문문항

은 아래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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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변수의 구성과 설문문항

구분 문항 연구자

독립
변수

외적
다양성
관리

q7_2 개방형직위제도는 공직의 전문성을 실제로 제고하고 있다 김선아･
박성민
(2018)

q7_3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실제로 공직의 성별 불균형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q7_4 지역인재추천채용제는 다양한 인적자원 활용을 제고하고 있다

내적
다양성
관리

q5_3 유연근무제 활용만족도
김유한
(2020)

q6_1 재택근무 이용 만족도

q6_2 원격근무제도 및 스마트워크 이용 만족도_2) 스마트워크센터

조절
변수

업무
자율성

q4_1 나는 업무수행 방식/절차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김동욱･
한영석･
김명소
(2014)

q4_2 나는 업무수행 속도/마감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자율
문화

q20_9
우리 기관에서는 업무수행방식이나 관행을 개선하고자 상급자에게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다

q20_10 우리 기관은 구성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한다

매개
변수

직무
만족

q35_1 나는 담당업무에 흥미가 있다
원숙연
(2015)

q35_2 나는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q35_3 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취감을 느낀다

직무
스트
레스

q30_3 공식 업무책임과 내 가치관 차이로 내적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

김은지･
김판석
(2021)

q30_4 나의 담당 업무에 대한 책임범위가 불분명하다 

q30_5 나의 담당 업무에 대한 우선순위가 불분명하다 

q30_6 나의 담당 업무에 대한 수행방법이 불분명하다

q30_7 나의 담당 업무 및 책임은 너무 과중하다

종속
변수

삶의 질
q38_1 나는 현재 삶에 만족한다 최선미･

김정숙
(2020)q38_2 나는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행복하다

3) 분석 방법 

측정변수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SPSS 26.0과 AMOS 26.0을 활용하

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를 통해 연구변수의 신뢰도와 타당

도를 분석하 다. 둘째,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연구변수 간 관련성을 확인하 다. 

셋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분산 구조분석을 실시하 다. 조절효과 분석

을 위해서 다양성관리와 업무자율성, 자율문화간의 상호작용항을 구성하 다. 마지

막으로,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포함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으로 매개

효과 분석을 하 다. 마지막으로, 조절효과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Little 등(2006) 

접근법을 통해 증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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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는 SPSS 26.0을 활용하여 측정 연구 변수들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하

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 요인추출방법, 베리맥스(Varimax) 방법을 

통해 실시하 다. 연구변수 선정 기준은 사회과학 연구들에서 기준으로 제시되는 

고유값 1.0 이상, 요인적재치 0.5이상의 기준으로 삼아 연구 변수로 선정하 다. 탐

색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변수의 요인 적재량이 0.554에서 0.880 사이이며 모든 

측정 문항들이 타당도를 확보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연구 변수 항목들

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내적 일관성 지수인 Cronbach’s alpha값을 SPSS 

26.0 신뢰도분석을 통해 확인하 다. 신뢰도 분석결과 사회과학분야에서 신뢰도 확

보기준으로 제시한 0.6값을 모두 충족하여 본 연구 변수들의 신뢰도도 확보되었다

는 것을 확인하 다(Hinton, Brownlow, McMurracy, & Cozens, 2004: 363-364; 이

효주･김성엽･오수연･박성민, 2021 재인용). 

셋째, 요인분석 결과가 전체 연구 모형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AMOS 

26.0을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다변량의 정

규성을 가정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통해 실시하 다. 

Fornell & Larker(1981)에 따르면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은 잠재개념 혹은 잠재요인에 대해 해당 지표가 설명되어지는 분산의 크기를 보여

주며 그 값이 0.5이상이 되어야 신뢰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변수들의 AVE값을 확인

한 결과 모든 값이 0.5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를 판별하기 위해서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값을 활용하 으

며 CR값이 0.7이상이어야 집중타당도가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Anderson & 

Gerbing, 1988). 본 연구의 변수들이 모두 CR값이 0.7이상이므로 집중타당도도 확

보했다고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값은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5>는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이다. 모형적합도 결

과, 증분적합지수인 NFI, TLI, CFI, IFI 모두 모형적합지수 수용기준을 충족하 다. 

절대적합지수인 RMSEA의 경우 0.08이면 연구모형으로 양호한 수준, 0.05이하이면 

매우 양호한 수준을 의미하며 본 모형적합도 결과 0.033수준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

으로 구성개념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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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구분 문항 요인 적재량 Cronbach's α AVE CR

독립변수

외적다양성관리

q7_2 .638

.763 0.539 0.778q7_3 .827

q7_4 .840

내적다양성관리

q5_3 .712

.734 0.511 0.757q6_1 .820

q6_2 .795

조절변수

업무자율성
q4_1 .732

.764 0.639 0.779
q4_2 .811

자율문화
q20_9 .828

.829 0.717 0.835
q20_10 ,852

매개변수

직무만족

q35_1 .815

.886 0.720 0.885q35_2 .847

q35_3 .879

직무
스트레스

q30_3 .566

.848 0.558 0.857

q30_4 .860

q30_5 .880

q30_6 .864

q30_7 .554

종속변수 삶의 질
q38_1 .856

.828 0.720 0.836
q38_2 .812

<표 5>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결과

Model df  /df NFI TLI CFI IFI RMSEA

적합지수
수용기준

< 3 > 0.90 > 0.90 > 0.90 > 0.90 < 0.05

검정값 149 836.173 5.612 0.976 0.931 0.972 0.980 0.033

2. 상관관계 분석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변수 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

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정(+)의 상관관계

를 가진 주요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외적다양성관리와 내적다양성관리(r=.412, 

p<0.01), 업무자율성(r=.294, p < 0.01), 자율문화(r=.378, p < 0.01), 삶의 질(r=212, 

p<0.01), 내적다양성관리와 업무자율성(r=.386, p < 0.01), 자율문화(r=.382,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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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직무만족(r=.410, p < 0.01), 삶의 질(r=.408, p < 0.01), 업무자율성과 자율문

화(r=.422, p < 0.01), 직무만족(r=.368, p < 0.01), 삶의 질(r=.351, p < 0.01), 자율문

화와 직무만족(r=.373, p < 0.01), 삶의 질(r=.310, p < 0.01), 직무만족과 삶의 질

(r=.462, p < 0.01), 직무만족과 삶의 질(r=.462, p < 0.01)이다.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 주요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외적다양성관리와 직무스트레스(r=-.236, p <

0.01), 내적다양성관리와 직무스트레스(r=-.332, p < 0.01), 업무자율성과 직무스트

레스(r=-.364, p < 0.01), 자율문화와 직무스트레스(r=-.378, p < 0.01), 직무만족과 

직무스트레스(r=-.313, p < 0.01),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r=-.265, p < 0.01)이다. 

자세한 상관관계분석의 값은 <표 6>에서 보여주고 있다.  

<표 6> 상관관계 분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412** 1

3 .294** .386** 1

4 .378** .382** .422** 1

5 .212** .410** .368** .373** 1

6 -.236**-.332**-.364**-.378**-.313** 1

7 .222** .408** .351** .310** .462** -.265** 1

8 .070** -.037* -.074**-.130**-.094** .066** -0.018 1

9 -0.004 .069** .115** .106** .235** -.112** .149** -.141** 1

10 0.006 .069** .110** .107** .214** -.109** .149** -.040** .837** 1

11 .109** .075** .045** .037* .067** -.047** .038* .049** 0.010 -.032* 1

12 0.027 -.079**-.100**-.058**-.191** .081** -.118** .153** -.478**-.473** .058** 1

1. 외적다양성관리, 2. 내적다양성관리, 3. 업무자율성 4. 자율문화 5. 직무만족, 6. 직무스트레스, 7. 삶의 질, 
8. 성별. 9. 연령. 10. 재직기간, 11. 채용유형, 12. 직급
**.p<0.01, *.p<0.05

3. 공분산구조분석

연구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공분산 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e 

Analysis)을 최대우도법(ML)을 통해 실시하 다. 가설 검증에 앞서 연구 모형에 대

한 전반적인 적합도를 <표 7>과 같이 절대적합지수 및 증분적합지수를 통해 확인하

다. 최적모형의 (Chi-square)는 1379.592(df=159)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값

의 검증력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한 지수이기 때문에 대개 표본 수가 200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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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면 검정에서 가설은 기각되기 쉽다. 따라서 다른 지표들이 만족스러운 

경우 결과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Schumacker & Lomax, 1996; 김재형･김성엽･
오수연･박성민, 2020 재인용). 절대적합지수인 RMSEA값이 0.05이하인 0.043 증분

적합지수의 NFI이  0.964, TLI값이 0.958, CFI값이 0.968, IFI값이 0.968으로 제시

되고 있는 적합지수의 수용 수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공분산구조분석 

모형은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된다. 

<표 7> 공분산구조분석 모형 적합도 결과 

Model df  /df NFI TLI CFI IFI RMSEA

적합지수
수용기준

> 0.9 > 0.9 > 0.9 > 0.9 < 0.05

검정값 159 1379.592 8.677 0.964 0.958 0.968 0.968 0.043

본 연구의 공분산구조분석 결과를 아래 [그림 2]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그림 2]

를 통해 본 연구의 공분산구조분석의 비표준화된 경로계수의 구체적인 값을 통해 

잠재변수 간의 상대적인 향관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공분산구조분석 결과(비표준화)

V1. 외적다양성관리, V2. 내적다양성관리, V3. 직무만족, V4. 직무스트레스, V5.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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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검증의 구체적인 결과 값은 <표 8>에 제시하 다. 가설 검증 결과, 가설 1은 

C.R.=12.901, p<0.001이하 값으로 내적다양성관리가 공무원의 삶의 질에 정(+)의 

향을 미쳐 채택되었다. 가설3은 C.R.=-10.63, p<0.001이하 값으로, 가설4는 

C.R.=23.488, p<0.001이하 값으로 외적다양성관리가 직무만족에 부(-)의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내적다양성관리가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쳐 외적다양성관리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가설 3은 기각, 가설 4는 채택되었다. 

가설 2의 구체적인 C.R.=-4.767, p<0.001이하 값으로 외적다양성관리가 공무원

의 삶의 질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2가 기각되었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서 인적구성의 다양성이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향

을 미칠 것이라는 기존의 가설의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즉, 균형인사제도가 

공무원 개인의 직장을 벗어난 개인의 삶에서는 부정적인 향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다양성관리와 직무스트레스간의 향관계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가설 8의 C.R.=4.222, p<0.001이하 값으로 외적다양성관리가 직무스트레스에 

정(+)의 향을 미쳐 기각, 가설 9의 C.R.=-16.68, p<0.001이하 값으로 내적다양성

관리가 직무스트레스에 부(-)의 향을 미쳐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이자 매개변수로 살펴본 직무만족과 직무스트레스의 삶의 

질 간의 향관계는, 가설 5는 C.R.=9.62, p<0.001이하 값으로 직무만족과 삶의 질

의 정(+)의 관계로 채택되었지만, 가설 8의 C.R.=1.334, p=0.182 값으로 직무스트

레스와 삶의 질 간의 향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로 기각되었다. 해당 결과는 

전이이론 차원에서 긍정적인 점은 전이가 되나 부정적인 직무스트레스는 삶의 질

에 전이되지 않는 모습을 설명한다. 

종합하자면, 외적다양성관리제도에 있어서는 연구에서 기대했던 바와 달리 삶의 

질,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에 반대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외적다양성관

리제도와 내적다양성관리제도가 개개인의 직장생활의 질, 개인의 삶의 질에 있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향을 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론적 논의에서의 

기대와 달리, 외적다양성관리제도는 개개인의 직장생활과 개인의 삶의 질에 있어 

부정적인 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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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공분산구조분석 결과

경로 Estimate S.E. C.R. P 결과

가설1 내적다양성관리 → 삶의 질 1.081 0.084 12.901 *** 채택

가설2 외적다양성관리 → 삶의 질 -0.157 0.033 -4.767 *** 기각

가설3 외적다양성관리 → 직무만족 -0.305 0.029 -10.63 *** 기각

가설4 내적다양성관리 → 직무만족 1.531 0.065 23.488 *** 채택

가설5 직무만족 → 삶의 질 0.242 0.025 9.62 *** 채택

가설8 외적다양성관리 → 직무스트레스 0.082 0.019 4.222 *** 기각

가설9 내적다양성관리 → 직무스트레스 -0.701 0.042 -16.68 *** 채택

가설10 직무스트레스 → 삶의 질 0.036 0.027 1.334 0.182 기각

통제
변수

성별 → 삶의 질 0.077 0.022 3.539 ***

연령 → 삶의 질 -0.017 0.021 -0.791 0.429

재직기간 → 삶의 질 0.011 0.011 1.064 0.287

채용유형 → 삶의 질 -0.026 0.026 -0.994 0.32

직급 → 삶의 질 0.011 0.017 0.637 0.524

***.p<0.001

4. 매개효과 분석

본 연구는 부트스트래핑법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부트스트래핑법 

이전에는 회귀분석에 기반을 둔 Baron & Kenny(1986)과 Sobel Test를 활용하 으

나 이 방법들은 연구모형에서 측정오차를 반 하지 못하며,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다중매개(multiple mediation) 모형과 같은 정교한 매개모형을 검증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Preacher & Hayes, 2004; 2008; 허원무, 2013 재인용). 또한 부트스트래

핑 방식은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의 정규분포 가정이 불필요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Shrout & Bolger, 2002),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에서 가장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Mackinnon et al., 2004; 김재형 외, 2020 재인용). 

외적다양성관리와 내적다양성관리가 직무만족와 직무스트레스를 매개로 공무원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는 AMOS 26을 활용하여 팬텀변수를 

설정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 다.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한 매개효과 검증의 통계적 

유의성 여부는 제시된 신뢰구간의 하한 값과 상한 값에 0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

인함으로써 가능하다. 즉,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매개효과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Shrout et al., 2002). 분석 결과, 가설 6과 가

설 7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채택되었다. 앞선 가설 10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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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기 때문에 가설 11과 가설 12은 기각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표 9> 매개효과 분석결과

경로
Indirect
Effect

Boot SE
Confidence interval 95%

결과
Boot LLCI Boot ULCI

가설6
외적다양성관리 → 직무만족 

→ 삶의 질 
-.074 .009 -.093 -.055 채택

가설7
내적다양성관리 → 직무만족 

→ 삶의 질 
.371 .003 .282 .451 채택

가설11
외적다양성관리 → 직무스트레스 

→ 삶의 질 
.003 .044 -.002 .009 기각

가설12
내적다양성관리 → 직무스트레스 

→ 삶의 질
-.025 .023 -.071 .027 기각

5. 개인･조직 차원의 자율성(업무자율성, 자율문화) 조절효과 분석

본 연구는 개인･조직 차원의 자율성이 외적다양성관리, 내적다양성관리 제도의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삶의 질의 관계에서 조절하는지를 알아보고자 Little 

(2006)의 접근법을 통해 조절효과를 분석하 다. 본 조절변수는 메트릭변수이므로 

Little (2006) 접근법이 제시한 직교화 접근법(orthogonalizing approach)을 통해 독

립변수인 외적다양성관리, 내적다양성관리와 조절 변수로 살펴볼 업무자율성, 자율

문화의 상호작용항을 구성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관계를 살펴보았다. 구체적

인 조절효과의 분석결과 값은 아래 <표 10>과 같다.

조절효과 분석 결과 외적다양성관리의 삶의 질,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

계에 있어서 개인의 업무자율성의 조절효과는 경로계수의 추정치 값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가설 13-1, 가설 13-2, 가설 13-3은 모두 기각되었다. 

내적다양성관리와 종속변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의 업무자율성의 조절효과는 

직무스트레스 차원에 있어서는 유의하게 나타나는 점을 확인하여 가설 14-3은 채

택되었다. 즉, 내적다양성관리는 직무스트레스에 부(-)의 향을 주며, 개인에게 주

어지는 자율성이 직무스트레스를 더 감소시킨다는 결과이다. 

가설 15-1, 가설 15-2, 가설 15-3은 외적다양성관리와 삶의 질, 직무만족, 직무

스트레스에 있어서 조직차원의 자율문화 구축이 이를 조절하는지를 살펴보며, 조절

효과검증결과 가설 15-2인 직무만족에서의 조직차원의 자율문화 구축이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외적다양성관리는 개인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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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만족에 부(-)의 향을 가져왔지만 자율문화 구축을 통해 부(-)의 향 관계를 약

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내적다양성관리에서 삶의 질,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의 조직차원의 

자율문화 구축은 가설 16-3과 같이 직무스트레스 차원에서만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설14-3과 마찬가지로 내적다양성관리와 직무스트레스간의 관

계에 있어서 자율문화 구축은 직무스트레스의 향을 더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

이다. 

<표 10> Little (2006) 접근법에 의한 조절효과 분석

경로 Estimate S.E. C.R. P 결과

가설13-1
외적다양성관리*업무자율성(개인) 

→ 삶의 질
0.037 0.019 1.951 0.051 기각

가설13-2
외적다양성관리*업무자율성(개인) 

→ 직무만족
0.023 0.017 1.305 0.192 기각

가설13-3
외적다양성관리*업무자율성(개인) 

→ 직무스트레스
-0.03 0.014 -2.197 0.028 기각

가설14-1
내적다양성관리*업무자율성(개인) 

→ 삶의 질
0.041 0.027 1.516 0.13 기각

가설14-2
내적다양성관리*업무자율성(개인) 

→ 직무만족
0.031 0.025 1.224 0.221 기각

가설14-3
내적다양성관리*업무자율성(개인) 

→ 직무스트레스
-0.082 0.021 -3.968 *** 채택

가설15-1
외적다양성관리*자율문화(조직) 

→ 삶의 질
0.039 0.019 2.064 0.039 기각

가설15-2
외적다양성관리*자율문화(조직) 

→ 직무만족
0.065 0.018 3.597 *** 채택

가설15-3
외적다양성관리*자율문화(조직) 

→ 직무스트레스
-0.02 0.013 -1.535 0.125 기각

가설16-1
내적다양성관리*자율문화(조직) 

→ 삶의 질
0.047 0.027 1.727 0.084 기각

가설16-2
내적다양성관리*자율문화(조직) 

→ 직무만족
0.029 0.025 1.162 0.245 기각

가설16-3
내적다양성관리*자율문화(조직) 

→ 직무스트레스
-0.104 0.02 -5.193 *** 채택

***.p < 0.001



88 • ｢국정관리연구｣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현재 대한민국 공공조직 내 다양성관리 전략들의 의의 및 취지, 그 방

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다양성관리를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들이 업무에 대한 

만족감이나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확인

하고 자율적인 문화나 개인의 자율성이 이러한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고자 하

다. 이에 다양성관리를 차별을 철폐하고 이로 인한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춘 외적 다양성관리와 다양성의 긍정적인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내적 다양성관리로 구분하 고 이러한 외적･내적 다양성관리 전략들

이 직무만족과 직무스트레스를 매개하여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다. 또한 개인의 자율성과 자율적 조직 환경이 다양성관리 정책이 개인의 업무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초래하는데 있어 그 향력을 조절하는지 

확인하 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소속 일반직 공무원 4,133명

의 표본을 가진 한국행정연구원의 2021년 공직생활실태조사를 연구에 활용하 으

며, 측정변수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SPSS 26.0과 AMOS 26.0을 활용하

다. 구체적인 개별 변수들 간 효과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다양성관리 정책이나 제도

는 개인의 직무만족과 스트레스,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 으며, 

이는 다양성 정책이 단순히 양적이고 외형적인 비례나 평등과 같은 수평적 차원에

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수직적 차원의 요소까지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을 철폐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외적 다양

성관리는 개인의 삶의 질에 부(-)의 향을 주었으며, 개인의 직무스트레스에는 정

(+)의 향을 미쳤다. 이는 외적 다양성관리 전략의 전면적 재검토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외적 다양성관리 전략은 주로 성별이나 신체적 장애, 지

역적 차별 등의 이유로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기회를 부여

하여 사회적 형평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 으며(박성민, 2017), 이에 여성 채용할

당제,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지역인재추천채용제, 개방형직위제도 등이 대표적인 한

국의 다양성관리 정책들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차별-철폐의 접

근방식으로부터 기인한 다양성관리 전략들은 오히려 사회를 나누거나 가르고 역차

별 논란을 불러일으켜 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 다.

예컨대 여성 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발전된 여성 관련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오면서부터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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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여성 인재 확대와 여성 대표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 다. 또한 여성 근로

자의 직장생활의 질(Quality of Work Life)과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을 위해 

출산 및 육아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 다(일자리위원회･관계부

처 합동, 2017 : 51).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민

감한 주제인 여성혐오, 페미니즘 등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관련 정책들을 보육･교육, 세제혜택, 의료지원, 공

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법률에서는 장애인의

무고용제도와 관련한 규정을 통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미준수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

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소속 공무

원과 비공무원 정원의 3.4%이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그러나 이러한 제

도는 장애인들과 관련한 각종 불이익하거나 편파적인 처우, 이로 인한 집회 및 시

위, 해당 법률의 실효성 논의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지방대 출신 학생들을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지역인재추천제는 공직사

회를 개방하고 급변하는 정책환경과 갈등에 대한 대응과 조정을 위한 유능한 공직

자를 양성하여 차별과 상대적 박탈감 해소 등을 위한 목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오히려 역차별 논란이 가중되어 큰 혼돈을 야기하 다(이데일리, 2019. 01. 28.). 또

한 개방형직위제도도 공직 개방성 확대를 위해 도입되어 그 효과성에 대한 많은 연

구와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개방형직위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그 효과를 달성하

고 있는지에 대해 개방형 공무원과 공채출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최순 ･조

임곤, 2014)에서 개방형 공무원은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공채출신 공무원은 대

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등 출신의 차이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계급제의 한계와 직위분류제 확대의 필요성을 시사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외적 다양성관리정책의 분석결과는 외적 다양성관리 

전략들이 삶의 질을 높이거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경감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결과와 같이 다양성을 제한하고 억제하는 인사관리 

제도들이 외적 다양성관리 전략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예

컨대 인사고과 중심의 승진제도, 연봉제, 인사고과결과 공개 등의 정책들은 업무성

과에 초점을 두어 고성과자의 업적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다양성을 저해

할 수 있다(성상현･김대룡, 2011). 따라서 외적 다양성관리 및 그와 관련된 제도와 

다른 인사제도와의 성격과 그 향력 관계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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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와 균형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본 연구에서 외적 다

양성관리 측정지표로 활용한 개방형 직위제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역인재추천

채용제에 대한 공직내부 수용성 여부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현재 균형인사정책

으로 대표되는 외적다양성정책들이 역차별 논란 등의 부정적 인식을 상쇄해 나가

면서 다양성과 포용성, 효율성, 그리고 공정성 가치들을 담아낼 수 있는 진일보된 

인사정책으로의 전환, 발전이 필요하다. 이에 공직 내 다양한 외적 다양성관리 전

략들에 대한 세 한 재검토 작업과 함께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다양성관리 전략을 넘어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과 삶의 균형을 정책으로 제도화하여 적극적으로 다양성을 존

중하고 포용하고자 하는 내적 다양성관리 전략(유민봉･박성민, 2014)들은 외적 다

양성관리 전략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 다. 즉 일과 삶 균형정책으로 대표되는 내적 

다양성관리 정책은 공무원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개인의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는 공공조직 구성원들의 능력, 선호, 다양한 욕구 등을 고려하여 문화적 측면 및 실

용적 측면까지 다양성관리의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내적 다양성관리 전략들의 긍정

적 효과성의 의미를 재확인하 으며, 이를 적극 확대 및 발전시킬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 다. 코

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유연근무, 재택근무,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등이 어쩌면 명

목상으로만 존재하며 극히 일부 구성원들에 의해 이용되었다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오히려 조직 및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장려하게 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이러한 내적 다양성관리 전략들이 예전

처럼 형식적이거나 보여주기 식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공조직 공무

원들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용하는 제도로서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

기의 반 이 본 연구의 결과에도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성원 개인의 삶

의 질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며 직장 내 직무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내적 다양성

관리정책에 대한 연구가 더욱 적극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으며, 내적 다양성의 다

양한 개념적 범위에 맞게 다양성정책의 구분 역시 더욱 세분화되어야 할 것이다.  

위 두 가지 연구 결과를 통해 외적 다양성은 부정적으로, 내적 다양성은 긍정적

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확인하 으며, 그 결과 공공조직 내 인적 구성 방식에 

있어 기존의 채용 중심 다양성관리 수준을 넘어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까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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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인 균형 인사관리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발견하

다. 구체적으로 균형 인사관리는 균형 인사를 위한 제도나 전략을 통해 채용된 

개개인의 개발 및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넘어, 균형 인사 대상자와 함께하는 팀이

나 조직적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단순

히 외적 다양성관리 정책으로 구성된 조직구성원뿐만 아니라 비균형 인사가 균형 

인사와 적극적인 전략적 협력 관계가 형성되어 결과적으로 전 구성원 개개인의 직

무만족 및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삶의 질에까지 긍정적인 향을 줄 수 있는 제도

적 장치 구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연구 결과로 자율문화의 중요성

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율문화는 외적 다양성관리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력

을 조절하 으며, 내적 다양성관리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향력을 조절하 다. 

특히, 외적 다양성관리 전략들이 구성원들의 삶의 질,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에 긍

정적 향을 주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조직의 자율문화는 이러한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수동적이거나 획일적 기준에 의해 정해져 

구성원들의 만족감이나 삶의 질 등에 긍정적 향을 미치지 못했던 전략들도 조직 

내 자율문화가 조성되어 있다면 일정 부분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공직문화혁신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문

화의 혁신은 공공조직에서 혁신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혁신 가치를 정착 및 확산

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하므로(박성민, 2017), 자율지향형 공직문화 혁신을 통

하여 정부조직 구성원들의 개인역량을 개발하고 협업･소통 등의 조직관리역량을 

제고해 나가면서 구성원들의 직무만족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구

상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다양성관리의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갈등예방, 

갈등관리, 갈등치유 등 전략적 갈등관리 역량을 개념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조정･통합해나가는 통합적 네트워크 관리 프로세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일과 삶의 균형 지원 제도, 성과에 기반한 승진제도, 효율적인 인재개발 

및 역량개발 지원제도, 예측적･체계적인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제도, 효과적이고 투

명한 퇴직관리제도, 공정한 직무평가 및 성과보상 제도, 적극행정 보호･우대제도 

등의 인사제도적 지원과 내재화 작업을 통하여 공직 내 긍정적 다양성 패러다임 확

산을 도모할 수 있는 내부적 동력을 지속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필요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업무자율성과 자율문화는 그 중요성과 가능성이 몇몇 채택된 가설

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지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설정하 던 대부분의 

가설들은 기각되어 그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업무에 대한 자율성이나 



92 • ｢국정관리연구｣

자율문화는 직장생활이나 업무와 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개인의 삶의 질에 대

한 변수에 대해서는 업무 외 개인의 사적인 삶의 역으로 구성원들이 그 역을 

구분하여 인식했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설문 문항을 보자면 업무수행의 방식과 

속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율성과 직장 내 의사소통 및 개성 존중을 내용으로 하

는 자율적인 문화는 주로 직장 내 한정하여 질문문항이 구성되어 있기에 개개인의 

삶과 주변과의 행복감 비교를 주 내용으로 하는 삶의 질과는 다소 연관성이 떨어져 

효과성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수집된 2차 데이터를 활용

한 연구의 한계로,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나 내용에 대한 설문 문항이 연구의 목적

과 기대를 충족시킬 만큼 충족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설문 

문항을 다양화하여 다양성관리와 관련한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있어 업무의 자율

성과 직장 내 자율문화가 이러한 향력을 조절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연구를 설

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거대한 공공조직 내에서 다양성관리를 위해 모든 개별적 특수성과 차별성을 인

정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분명 어떠한 기준과 조건을 

설정하고 그 역과 구별 안에서 최대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모두를 만족시킬만한 다양성관리 전략은 존재하기 어려우므로 제도적 차원

에서 개선점을 탐구하는 것을 넘어 문화적 차원에서의 관리전략이 새롭게 요구된

다. 이러한 점에서 자율문화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될 수 있다. 구성원들의 다

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개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

하는 것은 외적･내적 다양성관리 전략들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

나임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

구를 기반으로 다양성관리 전략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자율문화와의 관계에 대

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제안한다. 특히 정권교체와 새로운 정부가 수립된 현시점

에서 효과적인 다양성관리를 위한 국정과제 수립 및 구체화와 함께 다양성을 위한 

여러 요인 중 자율문화를 주요 요인으로 삼아 이와 관련한 리더십 요인, 기타 조직 

문화적 요인, 조직적 요인 등과 관련한 변수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집된 

설문 데이터는 중앙과 광역자치단체로만 구별되어 있어 개별 부처의 특성을 확인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부처별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집

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외적다양성관리, 내적

다양성관리가 공무원 개개인에게 미치는 향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공무

원 개인이 느끼는 실제 목소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질적 연구도 함께 수행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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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매우 다각화되고 개성 강한 특수성을 아우를 공공조직 다

양성관리 방안을 구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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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ect of Diversity Management Policy 
on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of Public Official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Work Autonomy 

and Autonomous Culture

Gabeen Lee, Jihye Lee, Sungyeop Kim, Sungmin Pa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 meaning and direction of a 

diversity management strategies by analyzing an impact of its policies of 

Korea government on the quality of life of public officials, and analyzing a 

mediating effect of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a moderating effect of 

work autonomy, autonomous culture. Specifically, this study investigates a 

contribution of the external diversity management, which is represented by 

balanced public personnel policy, and the internal diversity management, 

which is represented by work-life balance policy. In addition, this study 

implies a point of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members in Korean public 

organization through this research. In detail, this provides a suggestion for 

the diversity management policy to move forward in order to cope with the 

change of administrative environment after Covid-19 pandemic.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external diversity management policy 

had a negative (-)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of public officials, and the 

internal diversity management policy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of public officials. As a direction for improving the public 

administration system, this points out that it is important to focus on active 

balanced public personnel management rather than passive balanced 

personnel management in public organizations. Moreover, this also reaffirms 

the positive effect of internal diversity management that lowers job stress and 

positively affects individual quality of life. Lastly, it can be seen that 

autonomous culture positively regul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external 

diversity management, internal diversity management and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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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is result, this study newly confirms the importance of autonomous 

culture to implicate an effective policy strategy.

[Key words: Diversity Management, Quality of Life, Autonomous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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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은 가나다 순으로, 한자로 된 중‧일문헌은 괄호 속에 한글식  표기를 하여[예: 菅谷章

(스가랴 아키라)] 가나다 순으로, 서양문헌은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2. 동일 저자의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연도 순으로 나열한다. 같은  연도에 출

간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는 제목의 가나다 또는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되 연도 표기 옆

에 a, b, c…를 부기하여 구별한다.

3.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서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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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kamura, Akira.(2005). “Government, Governance, and Governability: The Future 

Role and Function of Local Government.” Paper presented at the Sixth 

Global Forum on Reinventing Government. May 24-27, Seoul, Korea. 

     ▸ 법률, 신문기사, 인터넷자료 등

      ｢감사원법｣(개정 2005.5.26, 법률 제7521호).

      안병 . (1990). “관료부패는 고질병인가.” ｢한국일보｣, 6.2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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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사항

1.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Ⅰ, 1, 1), (1), ①의 순서를 따른다.

2. 표나 그림의 제목은 각각 논문의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겨(예: <표 1>, <그림 1>) 

표나 그림의 윗부분에 쓰고, 자료의 출처는 ‘출처:’라고 표시하고   본문 ‘참고주’의 양식

에 따라 아랫부분에 밝힌다[예: Kettl(2000: 490)의 재구성].

3. 표나 그림에 대한 주는 개별주[a), b), c)의 기호 사용; 확률주인 경우에는 *p<.05, 

**p<.01, ***p<.001], 일반주(‘주:’로 표시하고 기재)의 순으로 자료  출처의 윗부분에 달

아 준다(즉, 표나 그림의 하단에 개별주, 일반주, 출처의 순서가 되도록 배열한다). 

4. 여기에 제시된 본문주와 참고문헌의 작성 양식은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01), 5th. ed.을 표준으로 하여 필요한 조정을 한 것이다. 

본 양식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이 Mannual에 따른다.

▣ 서  평

1. 서평은 편집위원회가 기획하는 ‘기획서평’과 저자의 의뢰 또는 평자의 기고로 이루어지

는 ‘일반서평’으로 구분한다. 저자 의뢰의 경우 서평을 위한 저서의 제출이 이루어진 후 

편집위원회에서 평자를 추천받아 서평을 의뢰한다.

2. 기획서평은 연구서에 대한 비평적 소개의 수준을 넘어 분석적 검토를 하고 참고문헌과 

각주 등 논문의 온전한 형태를 갖춘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40매 이상으로 한다. 

3. 일반서평은 연구서의 내용과 기여도 등 비평적으로 소개하고 원칙적으로 참고 문헌이나 

각주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분량은 1권당 200자 원고지 20매 이내로 한다. 

4. 서평은 교과서를 제외한 국내･외 출간 전문연구서를 대상으로 하며, 서명･저자･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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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판년도･페이지･가격 등을 포함한다.

5. 서평 원고는 본 학술지의 원고작성 양식에 따라 제출한다.

▣ 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부정행위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

을 제시하여 연구윤리정립과 학문적 진실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학술지에 심사를 의뢰하는 연구자 및 소속연구원 모두에 적용한

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

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표절”은 다른 연구자의 주장이나 표현을 정당한 인용 표현 없이 자신의 연구

결과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

형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중복게재”는 기존에 발표된 내용과 같거나 상당 부분이 중복되는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하여 결과적으로 논문 한 편이 두 번 인용되고 같은 내용이 불필요하

게 반복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와 논문작성에 있어서 충분한 공로와 책임이 있

는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공헌을 하지 않

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이 외에 학문적 진실성을 해하는 행위 일체를 포함한다.

제2장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제4조 (정직성) 본 학술지에 연구를 의뢰하는 연구자 및 소속연구자들은 연구를 수행

하는 데에 있어서 연구결과를 정직하게 전달하고 학문적 진실성을 위한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 책임)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가 가질 향과 사회에 의한 연구의 오용까

지도 고려해야할 책임이 있다.

제6조 (법 준수의무) 본 학술지에 심사를 의뢰하는 연구자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저작

권을 존중해야 하며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법과 연구와 관련이 있는 모든 법들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7조 (신의성실의무) 본 학술지의 규정에 따라 책무를 다하고 연구 부정행위 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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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협력하여야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절차

제8조 (검증주체) ① 본 학술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편집위원회에 있다.

②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이 될 수 없다.

1. 검증받는 연구자와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

던 자

2. 검증받는 연구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 거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있었던 자

3. 기타 검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9조 (대상) 본 학술지는 고의적으로나 하거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연구부정행위

로 보고 이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구부정행위란, 중복게재, 위조, 

변조, 부당한 논문저자표기 등 제3조에 제시되어 있는 사항이다. 

제10조 (절차) ① 편집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로 제소될 경우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하며, 편집위원회 전원으로 결정한다.

② 편집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로 제소하기 위해서는 편집위원 3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연구부정행위로 보지 않는다.

③ 편집위원회는 제소된 자에 대해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결정이 내

려지기 전까지 개인정보보호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절대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4장 결정에 대한 조치

제11조 (결과의 통보) 연구부정행위를 행한 연구자 및 그 연구자의 논문에 대해 부정

행위의 경중에 따라 본 학술지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인터넷 상에 게재된 논문 

삭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부정행위사실의 통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한다. 통보 

받은 소속기관은 재량으로 연구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윤리교육) 연구부정행위를 행한 연구자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연구윤리교

육을 실시하여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3조 (명예회복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던 것으로 판명된 경우 편집위원회

는 해당 연구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편집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과정 당시의 모

든 기록을 음성, 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조사종료일로부터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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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부칙

제15조 (기타 관련규정 준수) 상기 조항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 그 개정(예고) 규정, 교육과학기

술부･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2011)의 기준을 따른다.

제16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7조 (적용범위) 이 지침 시행 이전에(통권 1호~13호) 발행된 연구결과물은 당시 윤

리규정 및 소관기관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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